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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세기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심혈을 기

울여 왔고 2 1세기에 들어선 현 시점까지 화석연료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하여 왔다. 이에 따라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류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유류의 유출 및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해양오염은 이해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해상의 연안국

과 인접국가에 급속히 확산, 파급되어 심각한 오염손해를 발생시킨다. 또

한 해양오염 피해는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맡겨놓아서는 충분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찍이 국제적 협력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67년 유조선 토리캐년(Torry Canyon)

호 오염사고 이후에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유류가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운송되는 형태는 화물로서 화물창에 선

적되거나 선박연료로서 사용되기 위하여 연료탱크에 적재되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IMO의 노력에 의해 선박 화물로 운송되는 유류

중 지속성 유류는 69 CLC 및 71 FC에 의해, 그리고 비지속성 유류는

HNS 협약에 의해 오염사고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국제적 보상체제가 마

련되었다. 그러나 선박 연료유의 유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

조선인 경우에만 69 CLC 및 71 FC에 의해 보상된다.

최근 컨테이너선, 살물선, 일반화물선 등의 연료유 유출에 의한 오염사

고는 사례가 빈번하고, 선형의 대형화로 선박의 연료탱크 용량도 점차 커

지고 있다. 그러나 유출된 선박이 유조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IMO는 지난 1996년 이후 법률위원회를 통하여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협약(Bunker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1년

3월에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Bunker 협약 초안에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보험가입 강제대

상선박을 몇 톤 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약 채택

외교회의에서 우리나라 대책과 협약이 채택될 경우, 국내 이행법률 정비



방안 등 협약의 국내 수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대책, 특히 보험가입 강제대상선

박의 톤수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정리를 위해 선종별, 톤수별 P&I클

럽 가입현황과 책임보험 미가입 선박의 보험가입후 예상되는 보험료 부

담액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외항선, 어선 및 유조선(CLC

대상 제외)의 경우는 협약이 채택되더라도 선박소유자의 지불보험료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내항화물선과 내항여객선의 경

우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나, 한국해운조합의 선주상호책임보험 보

완 등에 의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협약 채택후 국내 이행법률 제정방안으로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과 같이 단일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가칭 선박연료유오염손

해배상보장법 초안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원의 목진용 책임연구원과 최동현 연구위원이 집필하

였고, 김복희 연구원보, 홍수진 연구조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이 연구

의 수행과정에서 자문에 응하여 연구내용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해양수

산부 윤정현 서기관·김영소 사무관, 목포해양대학교 김인현 교수, 진리

법률사무소 윤배경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이수철 차장, 한국해운

조합 강산 팀장, 우리 원의 강종희 선임연구위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른 것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0년 11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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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표>

Bunker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2001년 3월 채택 예정)

CLC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 1969년 제정, 1992년

개정)

FC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의 설치를 위한 협약 : 1971년 제정, 1992년 개정)

HNS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 : 1996년 채택)

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위험 유해물질)

IOPC Fund :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FC 협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LLMC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해

사채권 책임제한협약 : 1924년 제정, 1957·1976년·1996년 개정)

- 1957년 LLMC : 1954년에 제정된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 1976년 LLMC : 1974년에 제정된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 1996년 LLMC : 1996년에 제정된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P&I 클럽 :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요 약>

제 1장 서 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IMO에서 Bunker 협약안 마련

- 선박 사고로 연료유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을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보상하기 위한 협약임

- 오염사고시 선박톤수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보장

을 위해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함

-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없

는 선박의 항만 입출항을 규제함

이 연구의 목적은 2001년 3월의 Bunker 협약 채택 외교회의에 대비

하여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협약 채택전과 채택후의 대책

을 마련하는 것임

- 협약 채택전 대책의 핵심은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할 선박의 톤수기준을 몇 톤 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라 입장정리임

- 협약 채택후 대책은 국내 수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임

2. 연구의방법및내용

연구방법

- 문헌조사·분석 : IMO 법률위원회의 문서 및 국내외 오염손해배상

관련문헌을 조사 분석

- 비교연구 : CLC/FC 및 HN S 협약, LLMC 등 국제협약과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등 국내 관련법을 비교·분석함

- 면담조사 및 자문 : 정부, 선박소유자, 보험업자에 대한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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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계, 정부 및 관련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자문

연구내용

- 오염손해배상 관련국제협약 검토

- Bunker 협약안 제정동향 및 주요내용 분석

- 선박 연료유 오염실태 파악 및 우리나라 책임보험가입 대상선박의

척수 추정과 해운업계 및 보헙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협약 채택시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방안(법률초안 포함) 제시

제 2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고찰

1. CLC/ FC와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CLC

- 기름유출사고로 오염손해를 입은 자를 보상하기 위해 IMO는 1969

년에 선주책임에 관한 협약(CLC)을 제정하였음(1992년 개정)

- 이 협약은 사고선주에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요구하고 있

으며, 2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주는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함

FC

- 피해가 CLC상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주인 석유업계에서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1년 제정되었음(1992년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CLC를 수용한 국내 이행법률로서 상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됨

- 대상선박 : 유조선 및 유조부선

- 대상화물 : 원유, 연료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

- 책임의 주체 : 등록선주

- 책임제한

·5천톤 이하 선박 : 300만 계산단위까지

·5천톤 초과 선박 300만 계산단위 + 초과 톤 × 420 계산단위(최

대 5,970만 계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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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보상 : 선주책임한도액 초과시 국제기금이 1억 3,500만 계산단

위까지 보상

2. HNS 협약

협약의 보상체제

- 1996년에 채택된 유해·위험물질의 해상운송으로 발생한 오염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협약(HN S 협약)임

- 선박소유자의 1차 책임을 규정한 CLC 협약과 그 기능을 보충하는

FC 협약을 통합한 것과 같은 단일 협약임

HNS 협약의 내용

- 적용대상화물 : 비지속성 유류와 LNG, LPG, 기타 위험·유해물질

- 책임 성질 : 엄격책임(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사고시 무조건 보

상)

- 책임의 주체 : 등록선주

- 책임의 한도

·2,000톤까지의 선박 : 1천만SDR

·2,001톤∼50,000톤 : 1천만SDR + 매톤당 1,500SDR

·50,000톤 초과선박 : 위 합계액 + 매톤당 360SDR

- 책임보험 가입 : 모든 대상선박

- 2차보상 : 선주책임 초과분에 대해 HN S Fund에서 2억 5천만SDR까

지 보상

3.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제도및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 선박소유자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배상책임을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임

해사채권 책임제한 협약

- 책임제한의 주체, 책임제한의 대상과 배제, 책임제한 원칙 내지 기

준, 제한의 방식 내지 한도에 대한 국제통일 협약(1924년 최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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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957년, 1976년, 1996년 개정)

- 책임제한 주체 : 선박소유자·공유자·임차인, 정기용선자, 항해용

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및 법인인 이들의 무한책임사원, 해

난구조자

- 책임제한의 한도

·여객손해채권 : 정원수×46,666SDR의 합계액(최고 1사고당 2,500

만SDR)

·여객 이외 인적 손해 채권 : 500톤까지는 33만SDR, 초과시는 1

톤당 일정금액(SDR) 가산

·기타 물적 손해 채권 : 500톤까지는 16만 7천SDR, 초과시는 1톤

당 일정금액(SDR) 가산

상법

- 199 1년 상법 개정시 76 LLMC의 주요내용을 수용함

- 따라서 현행 상법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는 76 LLMC와 차이

가 없음

- 다만, 300톤 미만 선박의 특례규정을 수용하여 인적 손해는 16만 7

천 계산단위, 물적 손해는 8만 3천 계산단위로 책임을 제한함

제 3장 Bunke r 협약 제정동향 및 주요내용

1. Bu n ker 협약제정동향

논의 경과

- 1994년 IMO MEPC 제36차 회의에서 호주의 문서 제출로 논의 시작

- 1996년 10월 IMO 법률위원회 제74차 회의부터 본격적 검토

- 1999년 10월 IMO 법률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 2001년에 외교회의

에 채택할 초안 확정

2. Bu n ker 협약안의주요내용

적용범위

- 지리적 범위 : 체약국의 영토(영해포함) 및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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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선박 :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수송용 주정

- 적용대상 유류 :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

하려고 하는 광물성 탄화수소유(윤활유 포함)

- 적용대상 오염손해 : 선박 연료유의 유출/배출로 인해 선박의 외부

에서 발생한 손해(손실)와 방제조치의 비용(추가적 손실포함)

책임의 주체 :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선박의 관리인 및 운항자

책임의 성질 : 엄격책임

책임제한 : 76 LLMC와 그 개정 의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국내

법에 따름

강제보험제도

- 보험가입대상선박 : 일정 톤수이상(협약 채택 외교회의에서 결정)

- 피보험자 : 등록선주

- 직접 청구권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인정

증명서의 발급

- 체약국이 등록선주가 가입한 보험 또는 은행보증이나 기타 재정보

증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

제 4장 Bunker 협약 수용방안

1. 우리나라선박연료유오염사고실태

최근 5년간(1995∼1999) Bunker 협약안 대상선박의 사고 비율 : 전

체 사고선박의 79.7%

최근 5년간 Bunker 협약안 대상선박의 100㎘ 이상 해양오염사고 건

수 비율 : 전체 해양오염사고 건수의 55%

2. Bu n ker 협약안대상선박현황

협약대상 선박 : 총 8만 9,936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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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 n ker 협약안의쟁점사항과대응방안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

- 중국 및 홍콩 : 연료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 조사를 근거로 1

만G/T 이상 또는 5천G/T 이상 주장

- 호주 : 150∼250톤, 400톤 및 500톤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

는 문서 제출(제82차 법률위원회)

- 우리나라 국적 컨테이너선, 어선 및 일반화물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및 홍콩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 산정

·중국 및 홍콩 제안에 의할 경우 : 103척

·300톤 이상으로 할 경우 : 870척

- 검토

·중국 및 홍콩 제안 : 대형선박만 강제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사고

가 많은 소형선박은 제외되어 협약제정의 필요성이 상실됨

·호주의 제안 : 호주의 제안을 일부 수정한 300톤∼500톤 이상이

유력함

발효요건

- 제안내용

·협약 발효요건(가입국 수) : 10개국, 12개국 또는 15개국안이 제

시됨

·가입국 수 충족후 발효를 위한 유예기간 : 6개월, 12개월 및 18

개월이 제시됨

·협약 가입시 국내 발효시기 : 가입 3개월 후 및 12개월 후가 제

시됨

-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큰 영향 없음

책임제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외교회의 결의서

- 제안내용

·24 LLMC 및 57 LLMC는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폐기

·76 LLMC는 96 LLMC 발효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 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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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1993년부터 76 LLMC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선박소

유자의 책임한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96 LLMC를 조기에 수용

하기 곤란함

·따라서 96 LLMC 발효 즉시 76 LLMC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

하던지, 적어도 96 LLMC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76

LLMC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여야 함

4. Bu n ker 협약채택시수용방안

Bunker 협약 채택의 영향

- 선박소유자 측면

·외항화물선 : 현재 대부분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 인

상도 미미하여 큰 영향 없음

·어선 : 연간보험료 1,500달러 내지 2,500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

·내항화물선 : 연간보험료 2,400달러 내지 7,200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

·내항여객선 : 내항화물선과 유사

·유조선 : Bunker 협약의 책임보험 가입요건 충족(추가부담없음)

- 피해자 측면 :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

되므로 환영

- 보험업계 측면

·대형선 : Bunker 협약상 책임담보를 위하여 한국 P&I 클럽 가입

증가예상

·연근해선 : 직접보험료로 개발된 한국해운조합의 연료유오염손해

배상용 공제 이용가능

- 정부 : 약 1,654척의 선박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증명서 발급으로

행정업무 대폭 증가 예상

Bunker 협약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 Bunker 협약안과 상법의 주요 차이점

·협약은 엄격책임주의이나 상법은 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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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사법이어서 협약상의 주관기관의 증명서 발급, 벌칙 규정

등 행정법 요소를 규정할 수 없음

·협약은 강제보험제도이나 상법은 임의보험임

- Bunker 협약안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비교

·유배법은 책임주체가 등록선주이나 Bunker 협약은 책임주체에

등록선주 이외에 용선자, 운항자를 포함하고 있음

·책임한도액(Bunker 협약 : 76 LLMC,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92 CLC)이 다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2차 보상 즉, 국제기금이 있으나

Bunker 협약에선 2차 보상이 없음

- 국내 이행법률 제정방안

·단행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삽

입하는 방법이 있음

·상법은 사법이므로 증명서 발급이나 벌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요소를 규정할 수 없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도 차이가 있

음

·Bunker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단일법률 제정이 바람직함

제 5장 결 론

1. 협약채택을위한외교회의대책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에 대한 대책

- 톤수기준에 대한 제안문서 검토

·홍콩과 중국은 1만G/T이상 또는 5천G/T이상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대다수의 선박이 대상에서 제외되

어 보험가입 강제제도 도입을 통한 협약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

적 달성이 어려움

·호주는 최근 IMO 회의에서 250∼500톤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가가 이 안을 수정한 300∼500톤 이상의 안에 찬성

하고 있음

-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을 300톤 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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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결론적으로 Bunker 협약상의 책임보장을 위해 현행 P&I 클럽에

가입할 경우 외항선, 어선 및 유조선(CLC 대상 제외)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나 내항화물선과 내항여객선의 보험

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된됨

·그러나 한국해운조합에서 회원사인 내항화물선 및 여객선사를

위해 현행 P&I 클럽과 별도로 Bunker 협약상 책임을 담보하는

저렴한 보험상품개발이 가능하므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제 언

·Bunker 협약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이 300톤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

급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500톤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바람직

함

협약의 발효요건

- 발효요건 국가수

·10개국, 12개국 및 15개국이 제시되고 있음

·HN S 및 76 LLMC의 발효요건과 동일한 12개국안이 적절함

- 발효시기

·발효요건 충족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후로 하자는 안이 있음

·어느 안이라도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음

- 협약 가입시 국내 발효시기

·가입 3개월 후 및 12개월 후로 하자는 제안이 있음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큰 무리가 없음

결의서 채택

- 제안된 안

·76 LLMC를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 후

폐지하자는 결의서 채택안이 있음

- 검토

·우리나라는 76 LLMC을 수용한 상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

아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96 LL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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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제언

·96 LLMC 발효 즉시 76 LLMC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96 LLMC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76 LLMC를 폐

지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있음

2. Bu n ker 협약안수용방안

Bunker 협약 수용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문제

-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활성화하여 Bunker 협약상의

선주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정부의 Bunker 협약증명서 발급

-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의 증명서 발급업무와 묶어

서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대행케 함

국내 이행법률 제정방안

- 국내 이행법률은 가칭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안은

부록으로 제시)을 제정하여 수용



제 1장 서 론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박으로 운송되는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조선으로 운송되는 기름에 의

하여 해양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인 69

CLC1) 및 71 FC2)를 채택함으로써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국제적 보상체제

를 갖추었다. 양 협약을 개정한 것이 92 CLC 및 92 FC이다. 한편 IMO는

1996년에 위험·유해물질의 운송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협약3)인 HN S 협약을

제정하였다.

CLC 및 FC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유조선이고, 대상물질은 화물로

운송되는 지속성 유류(persistent oil)4)와 그 선박의 연료유이다. 그러나

HNS 협약은 화물로 운송되는 비지속성 유류(non-persistent oil) 및 HNS

화물에 의한 오염손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69 CLC 및 71 FC 협약을 수용하여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92 CLC 및 92 FC를 수용하여

유조선이 화물로 운송하는 지속성 유류 및 유조선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

1)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임. 동 협약은 첫째, 해사법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과실책임의
원칙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변경하면서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1957년 선주
책임제한 협약에 비해 2배로 증가시켰고, 둘째, 재정능력증명서를 통해 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유류오염피해자의 선주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행
사를 인정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이다.

3)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이며.
1996년 5월에 채택되었음.

4) 지속성 유류란 해상에 유출되었을 때 쉽게 증발·분산되지 않아서 오염효과가 지
속적인 유류임(원유, 중유, 벙커C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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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염사고는 유조선뿐

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살물선, 일반화물선 등에서 유출된 연료유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선형의 대형화로 유류를 운송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연료탱크 용량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해양사고 발생시 이들 선박

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는 소형 유조선의 화물유 유출로 인한 피

해를 초과하는 실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보상체계는 갖추

어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IMO는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

해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이하에서는 Bunker 협약이라 한다)의 초안을 마

련하였다.

Bunker 협약안은 유조선을 제외한 모든 항해용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ⅰ) 선박소유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 부여, ⅱ) 선박 연료유 오염사고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설정, ⅲ) 협약상의 책임보장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ⅳ) 정부에게 선박소유자의 책임보

험 가입여부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IMO 법률위원회는 Bunker 협약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심의를 마

치고 2001년 3월 19일부터 개최될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넘긴 상

태이다. 그런데 Bunker 협약안은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제외

한 모든 선박 즉,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은 물론 어선, 여객선, LPG/

LNG, 케미컬 선박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협약이 채택될 경우

국내 선박 대부분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약에

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 하더라도 유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이 오염손해배상

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Bunker

협약 제정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ⅰ) 우리나라의 Bunker 협약안 적용대상선박의 척수

를 산정해 보고, ⅱ) 현재까지 IMO 법률위원회에서 제시된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강제보험 대상선박을 산정하고, 최

저기준인 3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할 경우 해운·보험업계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선종별로 분석함으로써 2001년 3월에 개최될 외교회의에

서 결정할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의 톤수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을 정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협약 채택시 국내수용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검토 측면에서 Bunker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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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Bunker 협약의 국내 수용시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자 한다.

2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Bunker 협약안 채택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

및 협약 채택시 우리나라 수용방안 마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협

약 채택과정의 대책은 그 동안 IMO 법률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협약

내용이 대부분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결 상태인 책임보험 강

제가입 대상선박기준에 관한 검토가 주요내용이며, 협약 채택 후의 대책

은 협약 수용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방안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Bunker 협약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논의 과정과 주요내

용의 성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IMO 법률위원회의 회의문서를 검토하

고, 국내외 오염손해배상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Bunker 협약안은 그 전에 채택된 유류오염 관련 협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선박 연료유 민사책임협약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들인

CLC/FC, HNS 협약 및 LLMC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러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의 책

임제한제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협약의 채택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선박소유자, 보험업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학계, 정부

및 관련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협약 채택과정에서 미결로 남아 있는 책임보

험 강제가입 대상선박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와 협약 채택 후

국내수용을 위한 이행법률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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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Bunker 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Bunker 협약안과 마찬가지로 유

류오염손해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협약들을 검토한다. 이는 유사관

련 협약의 구성체제와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Bunker 협약안의 그것과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Bunker 협약안의 국내 이

행법률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의 내용도 동시에 검토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Bunker 협약안 제정동향을 살펴보고, 협약의 주요내

용을 분석한다. 협약안의 제정동향은 협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

여줄 뿐만 아니라 아직 미결상태인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의 기준

설정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제

시할 대응방안이 도출된다.

셋째, 제4장에서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통해 비교적 대형오염사고에서

Bunker 협약안의 대상선박에 의한 오염사고 실태를 살펴본다. 이는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그 규모도 유조선의 화물유

에 의한 오염사고에 못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지금까

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협약안의 쟁점사항인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

선박의 기준을 예상하여 그 기준하에 우리나라 책임보험가입 대상선박의

척수를 추정하며, 동시에 해운업계 및 보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또한 협약이 채택될 경우에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방안도 제

시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정리 요약하고

정책적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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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고찰

1 . CLC/ FC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 CLC 및 FC

( 1) 69 CLC 및 71 FC

① 69 CLC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최초로 성립된 협약은 1954년에 채택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5)으로 해양오염의 공법적 규제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7년 3월에 토리캐년(Toory Canyon)호 유류오염사고6)가

발생하였을 때, 이 협약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토리캐

년호 오염사고 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즉 첫째, 1954년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만 강

제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연안국인 영국정부가 공해상의

외국선에 대하여 폭격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가, 둘째, 유조선에 의한 유

류오염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원칙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것

이 타당한가, 셋째, 민사책임법제하에서 연안국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용

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로서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넷

째, 유류오염손해의 경우도 1957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협약에 의한 책임

제한을 인정할 것인가, 다섯째, 선박소유자 이외에 하주도 책임을 져야

5)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Sea by Oil, 1954임.
6) 페르시아灣으로부터 원유를 만재하고 영국 밀포드 하벤으로 항해 중인 라이베리
아 선적 유조선 토리캐년호(11만8,285DWT)는 영국 남서단 외항 시리(Cirry) 부근
의 암초에 좌초하여 18개의 탱크 중 14개에 파공이 생겨 길이 30㎞, 폭 6.5㎞, 두
께 46㎝에 걸친 방대한 양의 유류가 유출되었음. 이에 대하여 직접 피해국인 영국
은 3일간에 걸쳐 폭격기 및 전투기 54기를 동원 총 28톤의 폭탄을 투하하여 본선
을 폭파하였고, 관 민을 동원하여 해상소각과 대규모의 청소작업을 전개하였으나
이미 기름 띠가 영국해안은 물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까지 달하여 어업, 관광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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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 해사협력기구(IMCO : 국제해사

기구(IMO)의 前身)가 국제해법회(CMI)와 협력하여 69 CLC를 채택하였다.

69 CLC의 특징은 첫째, 종래 해사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과실책

임의 원칙을 변경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을 도입하고, 둘째,

책임의 주체를 등록 선주로 일원화하였으며, 셋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

도액을 종전의 선주책임제한협약7)의 2배로 인상하여 1사고당 선박의 총

톤당 2천프랑을 곱한 금액의 책임을 지우되 최대 2억 1천만프랑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강

제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② 71 FC

69 CLC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및 피해자 양측 모두가 불만이었다. 선박

소유자측은 협약이 종래의 전통적 해사법상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변경하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유류오염사고시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통상 손해의 2배로 인상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

다는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측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피해 자체 또는 가해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의 부보능력을 고려하여 책임한도액을 둠

으로써 대형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의 경우 그 보상 내지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석유 자체는 오염원으로서

의 성질을 내재하고 있는 특수한 화물이므로 해상수송을 통해서 타인에

게 위험을 조성하는 한편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석유업계도 손해의 일부

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IMCO는 석유업계의 부담으로 국제보상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선박소유자의 보상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

라 1971년 4월에 71 FC가 성립되었다.

71 FC에 의해 마련된 국제기금에서 선박소유자의 69 CLC에 의한 보상

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통

상의 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1957년 선박소유자책임제

7) 57 LLMC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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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협약의 협약 톤당 1천프랑보다 두 배로 증액된 2천프랑 이었기 때문에,

국제기금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증가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롤백제

도(roll back system)를 도입하였다. 즉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에 의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협약 톤당 1천프랑(미화 약 80달러) 정도 증가되었

으므로, 이 증가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협약 톤당 500프랑(미화 약

40달러)을 선박소유자에게 전보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켰

다.

(2) 92 CLC 및 FC

69 CLC 및 71 FC 채택 후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보다 하주측이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8)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과 대형 유조선의 운항 증가에 따른 보상

한도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협약 채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

히 개정협약 참여를 고려하던 미국이 OPA 90 제정으로 독자적 유류오염

보상책임체제를 마련함에 따라 1992년 11월에 개최된 69 CLC 및 71 FC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92 CLC 및 FC를 채택하였다.

92 CLC 및 FC는, ⅰ) 최저보상한도액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소유자 및

기금의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9)하였으며, ⅱ) 기금에서 선주에게 일정액

을 보전하던 제도를 폐지하였고, ⅲ) 협약의 적용범위 중 장소적 범위를

영해에서 EEZ까지로 확대하고, 오염방지조치비용은 장소를 불문하고 보

상하는 한편, 공선상태로 운항하는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도 보상토록

하였다(<표 2-1> 참조).

8) 이것은 1969년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이 유류오염사고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액이 최저한도액에 대한 규정 없이 단순히 톤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서, 특히
소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내에서 피해

자에게 전액보상을 하지 못하여 국제기금이 이를 보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

기 때문임.
9)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ⅰ)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은 300만SDR로 하고,
ⅱ) 총톤수 5천톤 이상 14만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SDR에 추가된 톤당 420SDR을
곱한 금액(단, 총액이 5,970만SDR을 초과하지 못함)으로 인상하였으며, 국제기금
의 보상액도 종전 6천만SDR에서 1억3,500만SDR(92 CLC 한도액 포함)로 대폭 인
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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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6 9 C LC 및 7 1 FC와 9 2 C LC/ FC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69 CLC

(1975.6.19 발효)
92 CLC

(1996.5.30 발효)
71 FC

(1978.10.16 발효)
92 FC

(1996.5.30 발효)

책임주체 등록선주/소유자 등록선주/소유자
유류 수령자(연간
15만톤 이상)

좌 동

대상선박
화물유를 살적운송

하는 유조선

공선상태의 유조

선, 겸용선 추가
69 CLC와 동일 92 CLC와 동일

대상유류
원유, 중유, 윤활유
등의 지속성유

69 CLC와 동일 CLC의 고래기름
제외

71 FC와 동일

손해의 범위

선박외부에서 발생

한 손실 및 손해,
방제조치비용과 그

로인한손실/손해

단서조항 추가

환경손해는 일식이

익과 합리적 회복

조치비용만 보상

69 CLC와 동일 92 CLC와 동일

적용장소 체약국의 영해 영해 및 EEZ 69 CLC와 동일 92 CLC와 동일

강제보험

대상

2천톤 이상의 유조
선 선주

좌 동
배출자는 보험과

관계없음

71 FC와 동일

책임의 성질 엄격책임 좌 동 좌 동 좌 동

면책사유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
-영조물관리 하자

좌 동 좌 동 좌 동

책임제한

배제사유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그에

준한 무모한 행위

69 CLC와 동일 92 CLC와 동일

책임한도액

(1협약톤
=0.92총톤)

-최소 : 2천프랑
(100SDR)/협약톤

-최대 2억 1천만
프랑(1,400만SDR)

- 5천총톤까지 :
최소 300만SDR

- 5천톤∼14만총
톤: 300만+
420SDR/톤당
(최대 5,970만
SDR)

-제3자:9억프랑
(6천만SDR)

-선주:500프랑
(33.3SDR)/협약
(최대 8,500만프
랑(567만SDR))

92 CLC와 동일

발효요건

8개국(100만총톤이
상 보유국:5개)

10개국(100만총톤
이상 탱크보유국:
6개)

8개국 7.5억톤 8개국 4.5억만톤

계산단위 골드프랑→SDR SDR 골드프랑→SDR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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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1) 적용 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적용장소를 대한민국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있다. 대상선박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

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의 선박(부선 포함)이며. 겸용

선의 경우는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거나 선박내 그 산적유류의 잔

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선박으로 본다. 여기서의 유류는 원

유, 연료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이다. 휘발유, 항공류, 경디젤유

및 등유, 동물기름이나 식물기름 등 비지속성유를 운송하는 선박은 이 법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책임의 주체

92 CLC는 등록선주10)에게 책임을 집중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단순히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용선자

등의 면책을 규정하고, 구조자 및 방제조치자에 대해서도 면책규정을 두

고 있는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한 자

신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11)

(3) 책임제한 및 강제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도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동법 제6조). 즉, 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일

경우 일률적으로 300만 계산단위까지,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300만 계산단위에 초과된 톤당 420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을 더한 총액

(최대 5,970만 계산단위)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대상이 되

10) 책임의 주체를 등록선주에 한정시킨 것이 이 협약의 특색이라 할 수 있음. 배병
태, 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의 연구 , 해양한국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74. 4, p.45.

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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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환경손해도 포함된

다.12)

한편 200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

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있다.13)

(4) 제2차 보상제도

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한도액까지 책임을

지며, 손해액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선박소유자

의 파산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로 유류를 수령하는 자

가 형성한 기금, 이른바 국제기금에 의해 최고 1억 3,500만SDR까지 보상

을 받게 된다.

2 . HNS 협약

1) 협약의보상체제

HN S 협약은 유해·위험물질의 해상운송으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으로 1996년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92 CLC/FC 협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에 의한 1차 보상과 선박소유자의 책

임한도가 초과되거나 면책되는 경우 HNS Fund에 의한 제2차 보상을 제

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HNS 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제1차 책임을 규정한 CLC 협약과

그 기능을 보충하는 FC 협약을 통합한 것과 같은 단일 협약이며, 반면에

HNS 협약의 회계는 국제기금과 달리 일반회계(general account)와 독립

회계(separate account)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특히 독립회계의 인정은 동

일한 물질의 수입업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그 물질로 인한 손해를 보

상하게 하는 점에서 해당물질의 수입업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표 2-2> 참조).

1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1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내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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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H N S 협약의 보상체제

보 상 단 계 회 계 구 분

2단계
하주책임

(HNS 기금)

일반회계

(독립회계 제외

협약 적용 물질)

독립회계

유류회계

(지속성·비지

속성 유류)

LNG 회계 LPG 회계

1단계 선주책임(P&I) 선박소유자의 책임(강제보험)

주 : HNS 협약상 각 회계 충족 물동량은, i) 일반회계 : 4천만톤, ii) 유류회계 : 3억 5
천만톤, iii) LNG 회계 : 2천만톤, iv) LPG 회계 : 1,500만톤임.

2) HNS 협약의내용

( 1) 적용범위

HN S 협약은 92 CLC와 동일하게 체약국의 영토(영해포함)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어난 환경오염손해 등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

(damage)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14)

ⅰ) HN S를 운송하는 선박 내 또는 선박 외부에서 그 물질에 의하여 야

기된 인명의 손실 또는 부상

ⅱ) HN S를 운송하는 선박 외부에서 그 물질에 의해 야기된 재산의 멸

실 및 훼손

ⅲ) HN S에 의한 환경오염손해 또는 손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에서 오

는 이익손실(loss of profit)을 제외한 환경의 침해에 대한 배상은 실

제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적절한 복구조치의 비용에 한함.

ⅳ)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에 의하여 발생된 추가손실 및 손해

등이다.

이 중 세 번째 규정은 69 CLC에서 문제가 많았던 환경손해와 관련하

14) HNS 협약 제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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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2 CLC에서 개정한 정의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15) 그러나 HN S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선주와 화주간의 물품 및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ⅱ) HN S 협약과 근로자의 보상 및 사회보험제도와 상충되는 규정이 있

는 경우

ⅲ) 1969년 CLC 협약에 의해서 보상되는 유류오염손해

ⅳ) 핵 물질 손해에 관한 1960년 파리협약, 1963년 비엔나협약 및 국내

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

ⅴ)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해서 소유·운항되는 선박, 상업용이 아닌 정

부선박

(2) 적용대상 화물

HN S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HNS는 CLC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16) 비지속성 유류와 LNG, LPG 그리고 기타 위험·유해물질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물질들은 지금까지 IMO에서 제정한 각종 협약

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박에 화물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적용

을 받는다. 그 종류는 6천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2-3> 참조).

이런 협약적용대상화물은 CLC와 FC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물

질과 차이가 있다. 즉, CLC와 FC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은 제2조(정의)에서 적용대상물질을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등 유류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류인 경우에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류, 이를테면, 휘발유·등유 등과 같이 비지속성 유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HN S 협약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15) 92 CLC가 환경손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선박소유자 간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국제해법회(CMI)는 1994
년 시드니 총회에서 유류오염손해 산정범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16) HNS 협약 제4조 제3항 :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ollution damage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or any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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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 N S 협약 적용대상 위험·유해물질의 종류

구 분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대표적인 물질 종 류

유 류

해양오염방지법 아스팔트용액, 원유, 중유,
가솔린혼합원료, 가솔린, 제
트연료, 나프타

44종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법

선박안전법

(산적액체위험물운송 선
박의 시설기준의 별표 5)

아세트산, 아세토니트릴, 암
모니아, 벤젠, 황산, 크실렌
등 491종

액체화학품 및

미평가물질

유해액체물질과 동일

포장위험물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 1-8)

원자력법

* 방사성물질에 한함

질산암모늄, 폭약, 아르곤,
암모니아, 아세트산, 황산,
알킬페놀류, 시안화수소, 아
세톤, 석유류, 질산바륨, 과
산화수소, 알루미늄분말, 면
화, 마그네슘, 에어로졸 등

2,600종
∼

5,000종

인화성액체물질

위험물에는 속하고 유류는

아닌 것.
아세탈, 알릴아세테이트, 쿠
멘, 에틸사아나니드 등

900종

산적고체위험물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별표 15 + MHB)

질산암모늄, 황, 석탄, 톱밥
등 49종

잔 류 물

합 계 4,114 ∼ 6,514종

(3) 책임의 성질

선박소유자는 HN S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CLC 협약과 같이 엄격책임이다. 그러나 HNS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의 의도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것임을 선박소유자

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

다(제7조 제3항). 다만, 선박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 그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즉,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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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제7조 제4항).

ⅰ)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

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ⅱ)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ⅲ)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등

(4) 책임의 주체

책임의 주체는 사고 발생시 또는 사고가 동일한 원인의 일련의 사건으

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발생시의 등록선주, 즉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이다. 그러나 국유선의 경우에는 운영자로 등록된 자

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5) 책임의 한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톤까지의 소형선박17)을

기준으로 최고 1천만SDR(한화 117억원)이다. 또한 2,001톤에서 5만톤까지

의 선박은 1천만SDR에 선박 매톤당 1,500SDR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배상한도는 1억SDR (1,170억원)로 제한된다(<표

2-4> 참조).

<표 2-4> H N S 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한도

손해 종류 선박소유자 책임한도액

물적 손해

① 2,000톤까지의 선박 : 1천만SDR
② 2,001톤∼50,000톤 : ① + 매톤당 1,500SDR
③ 50,000톤 초과선박 : ② + 매톤당 360SDR
단, 최고한도액은 1억SDR임.

인적 손해 물적 손해의 각 금액에서 ⅔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 가능

자료 : HNS 협약에서 정리
주 : SDR(Special Drawing Right)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임.

17)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톤수가 2천톤으로 결정된 것은 전체 HNS 물동량의
46.7%가 2천톤 이하의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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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보험 가입

HN S 협약은 대규모의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변제능력 부족으

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

제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즉, 체

약국에 등록되어 있고, HN S를 실제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하거나 은행의 책임이행보증 등 재정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CLC 협약이 2천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같

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HNS 협약은 위험·유

해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이 물질을 실제적으로 해상운송하는 선박에 대

하여 재정보증의 유지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CLC 협약에서는 일정한 톤

수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보증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기금의 주체

HN S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기금의 주체는 국제위험·유해물질손해

보상기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und, 이하에서 HNS Fund라

함)이다. 이 기금은 각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질 능력

이 있고, 소송의 경우 당사자 적격 있는 법인으로 인정된다. HN S Fund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하주의 부담으로 설치된다.

(8) 기금의 지급 사유

HN S Fund는 협약 제2조의 적용범위 내에서 발생한 HNS로 인한 손해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보상한다.

ⅰ) HN S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

는 때 : 제2장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때 HN S

Fund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 즉, 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

로서 행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 등대 및 항해보

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관할관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하주나 그의 대리인이 물질의 위험성 및 유독

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손해, 그리고 HN S 협약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적이고 불가피·불가항력의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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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한 손해18)가 이에 해당한다.

ⅱ) HN S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자

력이 없거나 제공된 재정보증 등이 손해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 : HNS 협약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

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나, 강제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 체약국 정부의 의무위반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험증명

서를 선박 내에 비치하고 운항하다가 HNS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후자는 보험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

하거나 해당보험에 가입한 선박소유자의 부실고시와 같은 악의 있

는 행위 등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HNS Fund에서 보상한다.

ⅲ) HNS로 인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본

항이 HNS Fund에 의해 보상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HNS 협약의 제정 목적 자체가 HNS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에 선박소유자의 책임뿐 아니라 그 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일

정한 책임을 묻는 HN S 리스크의 균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HNS로 인한 손해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화주간의 형평성 있

는 책임 할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즉, 앞에서 언급한 ⅰ)항

과 ⅱ)항의 손해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HNS

Fund에서 부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ⅲ)

항은 HN S Fund의 본래의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NS Fund는 HNS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선박소

유자가 자발적으로 지출한 경비 또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HNS로 인한 손해로 보기 때문에 하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CLC 및 FC 협약의 경우에도 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을 초과한 경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많은데 이와 같은

경향은 HNS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HN S Fund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18) 이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사고의 특성상, 다른
손해보다 HNS Fund에 의한 보상규모가 적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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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N S로 인한 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등으로 발생하거나, 군함

이나 사고가 발생한 당시 비상업적인 업무에만 종사하던 정부소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HN S에 의해 기인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ⅱ) HN S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청구권자가 1척 또는 2척 이상의 선박

이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9) 기금의 보상 한도

HN S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HNS Fund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SDR이다. HNS

Fund의 보상액에 있어서 그 금액의 ⅔는 인적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액보다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 인적손해에 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 10) 하주의 책임 분담

① 분담대상 화물

HN S Fund의 분담대상화물은 체약국 영해내의 항만이나 터미널까지 운

송되고 양하되는 모든 종류의 위험·유해물질이다. 그런데 HNS 협약의

분담대상화물은 그 종류가 방대하고 각 물질의 수량과 위험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분담금을 부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체 위험·유해물질을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 일

정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일정 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물질은 연간 2만톤 이상을 수령한 하주, 독립회계 품목 가운데 지속성 유

류는 연간 15만톤, 비지속성 유류는 연간 2만톤을 수령한 하주가 분담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 납부자

HN S Fund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HNS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

물을 연간 2만톤 이상 수입한 하주, 즉 화물을 실제로 수령하는 자

(receiver)이다. 또한 하주가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특정한 HN S

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HN S

Fund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협약 가입국에 통보하는 事後精算制度로

부과된다. 기존의 CLC 체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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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담회계 구분

HN S Fund에 의한 보상의 특징은 HN S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각각 달

리하는 2개의 회계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다. 즉, 일반회계(general account)

에 해당되는 물질에 의한 HNS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그 물질의 수령한

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보상하고, 독립회계(separate account)는 각 독

립회계 품목별로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HNS 협약상 독립회계

품목은 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3종이다. 독립회계

이외의 물질은 모두 일반회계 품목이다.

3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및 상법

1)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제도

( 1) 의 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는 선박소유자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양사고 등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제

도이다. 일반적으로 해난사고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가 하주나 제3자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총체적 책임과 개별적 책임의 두 가지로 나

뉘어진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책임제한제도는 해상기업자와 그 상대방간

의 개별적 채권·채무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개별적 책임제한제도

(package limitation)가 아니라, 특정항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총채권자 또

는 총청구권자에 대한 총체적 책임제한제도(global limitation)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선박소유자의 이중적 책임제도(dual liability system)라 한다.

(2) 책임제한제도의 근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가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는 연혁적인 배경

에서 찾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

약된다. 즉, ⅰ) 선장의 대리권한의 법정범위가 대단히 광범하여 선원들

의 행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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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장 기타의 고급해원은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지는 자이며, 또 선

박소유자는 선적항 외에서 항해중에 있는 이러한 선장·해원 등의 행위

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ⅲ) 해상기업의

위험성과 그 손해액이 크다. ⅳ) 상법상의 다른 유한책임의 경우와 같이

해상기업에서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ⅴ) 해상기업이 정

책상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제도가 발달하고 선사가 대형화되는 한편, 해양사고의

피해액이 커지고 있어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

다. 오늘날 해상기업의 운영형태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던 범선시대

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선사만을 따로 떼어 특별히 보호할 실익이

작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 책임제한제도의 변천

최근의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제협약에서도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설치

하여 전통적 해사법에서 고수해 온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원칙을 관철시키

고 있다. 즉, 69 CLC 제5조 제1항 및 92 CLC 제6조 제1항, 그리고 HNS

협약 제9조 등에서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 및 유

해·위험물질의 운송관련 손해배상체계내에서의 선주책임제한제도는 전

통적인 선주책임제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전통적 해사법에서는 선

주는 항해과실에 대하여 면책되며, 상사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

는데 이러한 선주책임에 대하여 또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

하여 최근의 오염관련 협약 등에서의 선주책임제한제도는 선주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데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해운기업의 보호측면

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운영의 중심축이 이

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협약이 CLC 및 HNS 협약의 채택인데 CLC

와 HN S 양 협약은 기존의 LLMC에서 보상하던 유류와 유해·위험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를 분리한 독립협약으로서 선박소유자의 책임 등

이 대폭 강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기존의 LLMC상의 책임한도액을 크게

인상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이 가능토록 피해자의 지위를 협약 자체

에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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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 1) 국제협약의 제정 배경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

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책임제한 주체의 문제, 둘째, 어떠한 종류의 해

사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을 허용하느냐 하는 책임제한의 대상과 배제 문

제, 셋째, 어떠한 원칙 내지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 하는 책임

제한의 방식 내지 한도의 문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상기업 특히 선사의 운영은 국가간 해상물동량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데 핵심이 있으므로, 국제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상이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를 하나로 묶어 통일된 국제협약

을 채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선박소유자와 피해자간에 피해배상액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제정된

것이 24 LLMC이다. 그 뒤 24 LLMC의 폐지를 전제로 한 57 LLMC와 76

LLMC가새로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96 LLMC가 채택되었다.

(2) 24 LLMC

24 LLMC는 1924년 브뤼셀에서 채택되어 1936년 8월에 발효되었으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를 명문화한 데 큰 의

미가 있다(<표 2-5> 참조). 현재 이 협약의 비준국은 브라질, 헝가리, 포

르투갈, 터어키 등 4개국에 지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였

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개정 전 상법, 즉 1993년

이전의 상법에서 주요내용을 수용하고 있었다.

<표 2-5> 2 4 LLM C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책임제한의 주체
선박소유자 중심주의 채택

- 선박소유자와 이에 준하는 선박임차인에 한정

책임제한의 한도

선박운임과 선박부속물의 가격을 한도로 책임이 제한됨.
- 선장, 선원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배상한도와 당해 선박에 인도된 운송
물, 선내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선박의 적량 매톤당 8파
운드의 총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

자료 : 24 LLMC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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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7 LLMC

이 협약은 1957년 브뤼셀에서 채택되어 1968년 5월에 발효되었다. 57

LLMC는 기존 24 LLMC의 폐지를 전제로 새로 제정된 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표 2-6> 참조).

ⅰ) 24 LLMC 불합리한 점(즉,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

가책임주의에 의한 완전 면책이 가능함)을 시정하였다.

ⅱ) 책임제한 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선박소유자 책임한

도액의 결정방법을 금액책임주의로 통일하였다.

ⅲ) 책임제한 한도액도 인적·물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하여 인상하였다.

한편, 57 LLMC의 가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 이란, 싱가포르 등 4개국

이다.

<표 2-6> 5 7 LLM C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책임제한의 주체

1924년 협약에 비해 책임제한 주체를 확대하였음.
-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용선자 등 타선이용 항해업자
- 위의 책임제한권자의 이행자 또는 이행보조자에 대해서도 책
임제한권 인정

책임제한의 한도

물적 손해에 대한 채권

- 그 선박 톤수의 매톤당 1,000프랑의 총액(선박 매톤당 66.67
SDR)
인적 손해에 대한 채권

- 그 선박 톤수의 매톤당 3,100프랑의 총액(선박 매톤당 206.67
SDR)
인적·물적 손해의 병합

- 그 선박 톤수 매톤당 3,100프랑(206.67SDR)의 총액으로 하되,
선박 매톤당 2,100프랑(140SDR)은 인적손해에, 1,000프랑
(66.67SDR)은 추가적인 인적과 물적 손해의 변제에 충당함.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채무

해난구조,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등

자료 : 57 LLMC에서 정리.
주 : 57 LLMC의 1979년 개정 의정서는 1984년에 발효되었음. ( )안의 수치는 개정
의정서에 따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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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6 LLMC

76 LLMC는 1979년 12월 브뤼셀에서 채택되어 1986년 12월 국제발효되

었다. 57 LLMC가 제정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i) 1960년대 세

계 경제규모의 확대, ii) 선박의 대형화, 전용선화, iii) 유류의 해상운송에

따른 해양사고 피해액이 대형화됨에 따라 신협약 제정 필요성 대두되었

다. 76 LLMC는 57 LLMC에 비하여, i)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인상

하였으며, ii) 책임한도액의 기준단위로 화폐가치의 변동이 적은 국제통화

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 계산단위)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표

2-7> 참조). 2000년 8월 현재 76 LLMC의 가입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9 1년

상법 개정에서 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상편 제5편에 수용하였다.

<표 2-7> 7 6 LLM C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책임제한의 주체

책임제한주체 확대

- 선주 → 해사채권(maritime claims) 중심의 제도로 전환
- 해난구조자 및 책임보험업자 추가

책임제한의 한도

여객손해에 대한 채권

- 여객정원수 × 46,666SDR의 합계액
단, 최고 1사고당 2,500만SDR
여객이외의 인적손해 채권

- 500톤까지 : 330,000SDR
- 500톤 초과 : 위 금액에 일정 톤수를 기준으로 1톤당 일정금
액(SDR) 가산
기타 물적 손해 채권

- 500톤까지 : 167,000SDR
- 500톤 초과 : 위 금액에 일정 톤수를 기준으로 1톤당 일정금
액(SDR) 가산

책임제한의 배제

책임있는 자가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

행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

해난구조 및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69 CLC의 적용대상 오염손해, 원자력 손해 등

자료 : 76 LLMC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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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6 LLMC

IMO는 1996년에 76 LLMC의 선박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책임한도액의 인상을 쉽게 하기 위한 협약개정 절차를 신

설한 96 LLMC가 채택하였다. 76 LLMC는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①

일반채권 제한한도(물적 책임제한)와 ② 여객채권 제한한도(인적 책임제

한)로 구분하고, ①의 항목은 다시, i)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채권과, ii) 화물선의 충돌·침몰 등으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96 LLMC는 그 중 물적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76 LLMC에 비해 대폭

인상하였다. 즉, 최저한도액 기준 톤수를 종전의 500톤에서 2천톤으로 상

향조정하고, 최소책임한도액 및 초과 톤당 추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기본구조는 76 LLMC와 동일하다(<표 2-8> 참조).

<표 2-8> 7 6 LLM C와 9 6 LLM C의 물적 손해 책임한도액 비교

구 분 물적 손해 책임한도액

76 LLMC

ⅰ) 500톤 이하의 선박 : 167,000SDR

ⅱ) 501 ∼ 30,000톤 : ⅰ) + 500톤 초과당 167SDR 추가

ⅲ) 30,001∼70,000톤 : ⅱ) + 30,000톤 초과당 125SDR 추가

ⅳ) 70,001톤 이상 : ⅲ) + 70,000톤 초과당 83SDR 추가

96 LLMC

ⅰ) 2,000톤 이하의 선박 : 100만SDR

ⅱ) 2,001 ∼ 30,000톤 : ⅰ) + 2,000톤 초과당 400SDR 추가

ⅲ) 30,001∼70,000톤 : ⅱ) + 30,000톤 초과당 300SDR 추가

ⅳ) 70,001톤 이상 : ⅲ) + 70,000톤 초과당 200SDR 추가

3) 상법

( 1) 76 LLMC

우리나라는 76 LLMC를 비준하지 않았으나, 199 1년 상법 개정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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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19) 따라서 현행 상법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제746조∼제752조의 2)는 76 LLMC와 차이가 없다. 다만, 상법은 76

LLMC는 내수선과 3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체약국이 국내법으로

특별한 책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20)는 유보조항을 수용하였다.

동 협약의 유보조항은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상법은 300

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16만 7천 계산단위,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8만 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책임에 한도

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의 내용

① 책임제한 주체

상법상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박임차

인,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및 법인인 이들의

무한책임사원, 해난구조자이다.21)

②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선박검사증서상에 기재된 여객정원에 4

19) 상법 제746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
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
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

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
해 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이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
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0) 76 LLMC 제15조 2항 (a), (b)호.
21) 개정전 상법상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상법에는 이들 이외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및 법인인 이들의 무한책임사원, 해난구조자까지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것은 해상기업의 소유형태를 중시하는 선박소유자 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선박을 이용·관리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널리 책임제한의 주체성을 인정

하는 해상운송인 중심주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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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66 계산단위(약 5천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2,500만 계산단위

(약 25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76 LLMC 제7

조를 충실히 수용한 내용이지만, 우리 상법은 두 가지의 책임한도액 가운

데 적은 금액을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약

간 차이가 있다.

③ 여객이 아닌 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여객 이외의 사람이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ⅰ) 300톤 미만의 선박 : 16만 7,000 계산단위,

ⅱ) 300∼500톤의 선박 : 33만 3,000 계산단위,

ⅲ) 501∼3,000톤의 선박 : ⅱ) + 500톤 초과당 500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ⅳ) 3,001∼30,000톤 : ⅲ) + 3,000톤 초과당 333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ⅴ) 30,001∼70,000톤 : ⅵ) + 30,000톤 초과당 205 계산단위 추가

ⅵ) 70,001톤 이상 : ⅴ) + 70,000톤 초과당 83 계산단위 추가

④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해양사고로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한도액

등은 다음과 같다.

ⅰ) 300톤 미만의 선박 : 8만 3천 계산단위

ⅱ) 301∼500톤의 선박 : 16만 7천 계산단위

ⅲ) 501∼30,000톤 : ⅱ) + 500톤 초과톤당 167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ⅳ) 30,001∼70,000톤 : ⅲ) + 3,000톤 초과당 125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ⅴ) 70,001톤 이상 : ⅳ) + 70,000톤 초과당 167 계산단위 추가

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의 배제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746조 단서). 그

외 상법은 선박소유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ⅰ)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와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ⅱ)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ⅲ)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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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ⅳ)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난을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

에 관한 채권, ⅴ)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이다(상법 제748조).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을 제외한 것은 69 CLC가 76 LLMC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76 LLMC에서 제외한 것이다(69 CLC

제12조 참조). 따라서 69 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76

LLMC를 수용한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며,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절차 규정

도 별도로 두고 있다.22)

22)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법률 제4471호)로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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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unker 협약 제정동향

1) 추진배경

69 CLC 및 71 FC는 유조선의 화물유와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를 적

용대상으로 하고, 1996년 5월에 채택된 HNS 협약은 화물로 운송되는 유

해·위험물질에 의한 오염사고만을 보상하고 있어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

염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유류오염사고는 유조선보다는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이나 어선

등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23)

둘째, 대부분의 선박 연료유는 매우 점도가 높고, 지속성이 강한 특징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량의 선박 연료유가 유출되더라도 심각한 해양자

원의 파괴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2) 논의경과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문제는 호주가 1994년 IMO 해양환경보호위

원회(MEPC) 제36차 회의에서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기되었으며,

MEPC는 다수의 지지하에 그 검토를 법률위원회에 요청하였고, 법률위원

회는 1996년 10월 제74차 회의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1999년 10월 제80차 회의에서 2001년에 외교회의를 열어

협약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표 3-1> 참조).

23) 호주 해상보안청(AMSA)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이후 호주 해역에서 일어나 전체
유류오염사고 가운데 83%가 비유조선에 의한 사고였음. 1992∼1996년간 핀란드
해안에서 발생한 20여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1건은 유조선에서, 3건은 육지에서
발생하여 해양유입된 것이고, 나머지 16건은 연료유 오염사고였음(채이식, IMO
법률위원회 제75차 회의 참가보고서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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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B u n ke r 협약안 논의 경과

회의명 주 요 내 용

MEPC 36
(1994. 8)

- 선박 연료유 보상 에 관한 문서 제출(호주)
- MEPC는 문서에 대한 지지표명과 함께 법률위원회에 검토 요청

LEG 73
(1995. 10)

- HNS 협약 및 96 LLMC 처리문제를 논의하지 못함
- 다음 회기에 최우선 순위로 다루기로 결정

LEG 74
(1996. 10)

- 별도의 협약 제정 필요성에 관해 논란이 있음
-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차기 회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LEG 75
(1997. 4)

-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 7개국이 공동 제안서 제출
- 책임주체 : 등록선주, 책임원칙 : 엄격책임에 다수 찬성
- 보상위험범위 : 오염사고 한정, 환경피해·폭발·화재사고 제외
- 대상 선박범위 : 모든 선박(어선포함), 단 일정규모 소형선 면제

LEG 76
(1997. 10)

- 협약 형태 : 독립 협약안에 다수 지지
- 책임제한 : 등록선주에 대한 책임일원화 및 용선주 등의 책임 면
제 불가 등이 논의됨. 통신작업반에서 계속 검토

- 책임원칙 : 엄격책임을 선호하나 국내법 관련문제 등 추가 검토

LEG 77
(1998. 4)

- 협약형식 : 독립협약으로 결정
- 손해의 적용범위 : 유류 오염 피해로 국한
- 책임제한 : LLMC 협약에 연관에 다수 동의
- 책임집중문제 : 논란 계속, 추가 검토

LEG 78
(1998. 11)

- 보상한도 : 76 LLMC 또는 96 LLMC 적용여부 논란, 결정유보
- 선주대리인(agent of shipowner)·선원(crew)·도선사(maritime pilot)
의 책임주체 면제 규정 삭제에 일단 동의, 추가 검토

LEG 79
(1999. 4)

- 호주주관, 영국 등 8개국 지원으로 작성한 협약초안 등 검토
- 선주 정의 :등록선주, 용선자, 운항자( Company 의 정의 추가 검토)
- 제7조(강제보험가입 주체) : 등록선주, 대상선박기준 : 총톤수로 하
되 외교회의에서 결정

LEG 80
(1999. 10)

- 보험가입주체 : 등록선주(registered owner) 또는 선박소유자
- 방제조치자 면책(Responder Immunity) : 외교회의에서 결정
- 용어 : Bunker oil 에 Lubricating oil 포함여부는 추가 논의
- 2000/01 2년 기간 중 4차례의 법률위원회중 1회 외교회의 개최

LEG 81
(2000. 3)

- 책임주체 : 등록선주로 확정(다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가능)
- 제1조 : demise charterer를 삭제 bareboat charterer로 통일
- 선박 연료유 정의에 윤활유 포함
- 제7조 :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및 체약국의 증명서
발행권의 위임가능 규정 추가

- 제14조 : 하나 이상의 법체제를 갖는 국가의 협약 이행 규정 추가

LEG 82
(2000. 10)

- Bunker 협약안이 이미 외교회의에 제출되었기에 미결 의제는 외교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제81차 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비공식회의에서 보험가입 대상선박 기준에 대해 대다수가 300∼
500톤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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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unker 협약안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 1) 지리적 범위

Bunker 협약안은 체약국의 영토(영해포함) 및 배타적 경제수역24)(EEZ :

Exclusive Economic Zone)내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

러한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적용된다.25) 동

협약안의 지리적 범위는 92 CLC와 FC26) 그리고 96 HN S 협약27)의 그것

과 동일하다. 최근에 제정된 협약이 그 적용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에까

지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국제해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안국의 관할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다.28) 체약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領海測定基線으로부터 200

해리(nautical mile)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한 영해에 접속한

수역 또는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발생한 손해가 포함된다.

(2) 적용대상 선박

Bunker 협약안에서 선박 이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수송용 주정

을 말한다.29) 협약 제정 논의과정에서 소형선박과 어선을 협약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자는 주장30)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

24)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연안국이당해수역의상부수역,
해저및하층토에있는천연자원의탐사,개발및보존에관한주권적권리와당해수
역에서의인공섬, 시설의 설치, 사용, 해양환경의보호, 보존및과학적조사의규제에
대한배타적관할권을행사하는수역을말함(유엔해양법 협약제5장제55조 이하).우
리나라는 1996년 8월에 배타적 경제수역법(법률 제5151호)을 제정·공포하였음.

25) 동 협약안 제2조.
26) CLC 협약 제2조 및 FC 협약 제3조.
27) HNS 협약 제3조.
28) 유엔 해양법협약 제5장(제55조∼제75조) 참조.
29) 협약 제1조(1).
30) 핀란드 대표는 소형선박의 경우 강제보험과 보장계약증명서의 적용에서 제외하
는 것을 찬성하며, 제외할 소형선박의 기준은 선박톤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선박의 활동(예컨대,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
외할 선박을 정하는 것은 반대하였음. 영국대표도 어선의 경우 국내어업에 종사
하면서 제3국에 영향을 입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배
제하자는 주장을 하였음(LEG 75/W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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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되 일정 톤수 이하의 소형선박31)에 대하여는 강제보험의 적용대상에

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군함 또는 국가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2) 따라서 국가의 소유라도 상업용으로 운영되는 선박에

는 적용된다. 또한 이 협약은 CLC에서 정의하고 있는 오염손해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대상선박은 CLC의 적용대상인 유조

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이다.

(3) 적용대상 유류

Bunker 협약안에서 연료유 란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

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광물성탄화수소유(윤활유 포함)를 말한다.33) 연료

유는 지속성 유류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협약과

적용대상 유류와의 관계를 도식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유류와 국제배상협약과의 관계

유류 화물유 지속성 유류 92 CLC/FC

비지속성 유류 HNS 협약

연료유
유조선

(CLC 대상)
92 CLC/FC

그외 선박 Bunker 협약

(4) 적용대상 오염손해

Bunker 협약안의 손해의 정의는 92 CLC의 손해의 정의34)와 동일하다.

즉,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연료유의 유

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및 손

31) Bunker 협약에서 톤 이라 함은 CLC 협약 및 HNS 협약에서 책임한도액 설정의
기준이 되는 화물톤(DWT)이 아닌 총톤수를 의미한다. 한편, 강제보험 및 보장계
약증명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선박의 정의는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

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32) 그러나 선박에 대한 협약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즉, 체약국은 그
적용조건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군함 및 국유선 등에 대하여 이 협

약을 적용할 수 있음(CLC 협약 제4조 제3항 참조).
33) 동 협약안 제1조 제5호.
34) 92 CLC 제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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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및 손해를 의미

한다. 다만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과 손해는 일실이익과 실제로 취하여졌

거나 취할 적절한 복구조치 비용에 한한다.35) 협약 제정 초기에는 연료유

에 의한 오염손해뿐만 아니라 HNS 협약36)과 같이 선상의 화재나 폭발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37) 그러나 유조선의 연료유

에 의한 오염사고를 다루고 있는 92 CLC 및 FC에서 선상에서의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오염손해만으로 한정하자는 주장38)이 우세하여 최종적으로는 화

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는 제외하였다.39)

한편 이 협약의 오염손해정의 가운데 특히 환경손해에 관한 규정은 69

CLC 및 71 FC 협약의 오염손해 정의를 보완한 92 CLC 및 FC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즉, 69 CLC 협약은 오염손해에 대하여, 유출 또

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

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여,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그 밖

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환경피해 청구에 관하

여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 Fund)40)에서 오염손해 피해자에게 지급

하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92 CLC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손실을 제외한 환경오염에 대

한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적절한 복구조치 비용으

로 한정하였다41). 해양오염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로 삼고 있는 환경

손해는 시장가치가 없는 비금전적 손해인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손해이다.

35) Bunker 협약안 제1조 제9호.
36) IMO HNS 협약 제6조 참조.
37) IMO LEG 75/WP.1, p.12.
38) LEG 75 WP.1, p.12.
39) IMO LEG 77/WP.3, p.22 참조.
40) IOPC Fund(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는 71 FC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41) 1992년 CLC 개정의정서가 환경손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선박소유자 간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국제해법
회(CMI)는 1994년 시드니 총회에서 유류오염손해 산정범위에 관한 지침을 마련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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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환경손해가 국제협약상의 오염손해(pollution damage)의 범위에 속

하는가, 오염손해의 범위에 속한다면 어떻게 금전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42).

미국의 1990년 유류오염법(이하에서는 OPA 90이라고 한다)43)은 천연

자원(natural resource)에 대한 비금전적(非金錢的) 손해를 유류오염손해로

규정하여 공공수탁자인 연방 및 주정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4)

반면에 국제기금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직접피해

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수행할 당사자가 없거

나 이를 계량화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 때문에 환경손해의 청구를 인정

하지 않거나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45) 92 CLC는 이러한 환경손해와

관련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69 CLC의 손해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였으

며, Bunker 협약안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 책임의주체

Bunker 협약안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

란이 있었다. 이 문제는 강제보험에 가입할 당사자와도 결부된다.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92 CLC

및 HN S 협약과 같이 책임의 주체로 등록선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나용선자, 선박의 관리인 및 운항자도

책임의 주체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전자의 이유는 책임의 주체를 등록

선주에게 집중시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69 CLC에서 처음 도입되어 92 CLC 및 HN S 협약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92 CLC나 HN S 협약은 기금

42) Mans Jacobsson and Norbert Trotz, The Definition of Pollution Damage in 1984
Protocols to the 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1971 Fund Convention,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17, No. 4, October, 1986, p. 479.

43) U.S. Oil Pollution Act, 1990.
44)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손해란 자연자원에 대한 비금전적 손해로서 공공수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해상유류오염손해를 말한다고 함(Norbert Trotz, Edgar Gold,
Anthony Bessemer Clark, Lloyd Watkins and Colin de la Rue, "Assessment of Claim
for Pollution Damage", CMI conference 1994, Draft August 10, 1993, p.6 참조).

45) 김종윤, 해상유류오염손해에 있어서 환경손해의 법적 문제 , 현대법학의 이론 ,
(이명구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고시연구사, 1996,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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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2차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로

단일화하여도 오염손해보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Bunker 협

약은 기금에 의한 2차적 보상이 없으므로 가급적 책임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46)

여러 차례 회의결과 책임 주체를 선박소유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47), 선박소유자 이외의 자가 책임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된다.48)

한편, 92 CLC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ⅰ) 선주의 사용인, 대리인, 선원, ⅱ) 도선사 기타 선원이 아니

면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ⅲ) 선박의 용선자(나용선자,49) 곧 선박

임차인 포함), 관리인, 운항자, ⅳ) 선주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자, ⅴ) 방제조치를 취하는 자,

ⅵ) 이상 ⅲ)∼ⅴ)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0) 그러나 Bunker 협약안은 책임주체를 확대

하는 것과 동일한 사유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다.51) 다만, 피해

를 입은 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

한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52)

46) CLC 및 HNS 협약은 책임주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하주가 조성한 기금
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Bunker 협약은 선박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할
뿐이고 제2차 기금보상이 없으므로 책임 주체를 선박소유자 이외에 용선자 및
운항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IMO LEG 75/WP.1, p.12 및
IMO LEG 77/WP.3, p.23. 참조).

47) 채이식, IMO 법률위원회 제80차 회의 참가보고서 , pp.7∼8; IMO LEG 80/
WP.5, pp.16∼17.

48) Bunker 협약안 제3조 제2항.
49) 우리나라는 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할 때 CLC가 책임주체
를 등록선주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용선자도 책임주체에 포함시켰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참조).
50) 92 CLC 제4조 제4항.
51) 이와 관련하여 P&I 및 몇 몇 국가에서 방제조치를 취한 자에 대해 오염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방제조치가 위축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
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이 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었으나, 협약상에는 규정하지 않기로 하고 총회 결의서로 채택하는 방법
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음(IMO LEG 79/WP. 3, p.21; 채이식, IMO 법률위원회
제80차 회의 참가보고서 pp.9∼10).

52) Bunker 협약안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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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범위는 Bunker 협약안에 기한 오염손

해에 한정된다.53)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오염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게 Bunker 협약상의 오염손해 이외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54)

3) 책임의성질

Bunker 협약안 성안과정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엄격책임이 92 CLC(69 CLC 포함) 및 HN S 협약에서 이미 채택되어 국제

적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고, 이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오염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unker 협약안의 책임의 성질을 엄

격책임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69 CLC 및 92

CLC에서 엄격책임제도가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에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

하고 채택한 이유는, 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이 명백히 보장되었고,

ⅱ) 선박소유자가 지출한 방제비용이 보상될 수 있었으며, ⅲ) 제2차 보

상기금의 존재로 하주와 경제적 이익을 분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Bunker 협약안은 그렇지 못하다. 즉, Bunker 협약안은 2차적 보상기

금이 없고, 선박소유자가 지출한 방제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으며,

책임제한에 관하여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책임의 성질을 엄격책임으로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55) 그러나 Bunker 협약안을

제정하는 핵심이 책임주체에 대한 엄격책임 부여 및 그 책임의 보장을

위한 강제보험제도 도입에 있다는 다수 국가의 의견으로 책임의 성질을

엄격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56)

53) Bunker 협약안 제3조 제6항. 이와 관련하여 P&I 클럽에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손해의 범위를 오염손해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손해로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음. 그 이유는 오염손해로 한정할 경우 체약국의 법에 근거하여 협약
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 특히 가상의 손해를 청구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그러나 다수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채이식, IMO
법률위원회 제80차 회의참가보고서 , p.11 참조).

54) Bunker 협약안 제3조 제6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책임 주체는 선박소유자 및 용
선자 등이고, 이들은 또한 연대책임이 있는 반면에 강제보험 가입주체는 등록선
주로 한정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용선자나 선박소유자가 등록 선주의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생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55) CMI Guideline on Oil Pollution Damage, 1994, CMI Pollution/Sydney, p.3.
56) IMO LEG 77/WP.3,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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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몇 가지의 예외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

유자 본인 또는 선장, 기타 사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

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엄격책임은 일종의 무

과실책임으로서 CLC 협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원칙인데 HN S협약에서

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표 3-2> 참조). 그러나 연료유에 의한 손해

가 피해자의 의도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것임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제3조 제

4항). 다만, 선박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

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즉,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

자에게 있다(제3조 제3항).

ⅰ)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

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ⅱ)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ⅲ)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등

<표 3-2> 해상운송인의 책임이론 변천

구 분 전통 해사법 최근 오염관련 협약

책임주체 - 선박소유자, 운항자, 용선자 - 등록선주

책임원칙 - 과실책임 - 엄격책임(strict liablilty)

면책사유

- 운송인 무과실

- 불가항력

- 제3자의 행위

- 정부의 영조물책임

- 불가항력

- 제3자의 행위

- 정부의 영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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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제한

Bunker 협약안은 CLC나 HNS 협약과 같이 독자적인 책임제한제도를

두고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협약은 선박소유자가 76 LLMC와 그 개정의

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체제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57) 그러므로 선박소유자는 76 LLMC나 96 LLMC 및 이러

한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Bunker

협약에서는 76 LLMC와 그 개정의정서 즉, 76 LLMC와 96 LLMC만을 언

급하고 있어 57 LLMC에 의한 책임제한은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80차 법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국가

의 대표는 Bunker 협약 체약국이 24 LLMC 및 57 LLMC의 책임한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인상하기를 원했다. 그

러나 다른 국가 대표들은 보상금액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Bunker 협약의 체약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른 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81차 법률위원회는 24 LLMC 및 57 LLMC는 96 LLMC가 발효

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76 LLMC는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자는 결의서를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각국이 총회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58)

5) 강제보험제도

( 1) 보험가입금액

Bunker 협약안은 책임한도에 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책임한도금액에 대한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내법에 따라 책임한도액이 다르므로 강제보험가입금액도 다르

게 된다.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59) 선적국의 법에 따른 책임한도액

에 관하여 강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한도액에 관하

57) Bunker 협약안 제6조.
58) IMO LEG 82/3/3.
59) Bunker 협약안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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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정지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

생한 경우 법정지법상의 책임한도액이 선적국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높

은 경우에는 결국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험이 없다

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책임한도액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 강제보험이 연료유 오염손해 이외의 채권을 위한 담보

도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연료유 손해만을 독자적인 기금을 형성하지 않

는 한 강제보험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60)

(2) 보험가입대상선박

강제보험가입대상 선박을 일정 톤수 이상으로 제한하는데 대해 각국의

입장이 일치하였다.61) 가입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선박의 길이, 연료

유 적재량, 선박의 톤수 등이 논의되었는바,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하

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몇 톤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추후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62)

(3) 피보험자

Bunker 협약안의 책임 주체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나용선자 및 선

박운항자도 포함되나 강제보험가입 주체는 등록선주로 한정하였다.63)

Bunker 협약안은 CLC와 달리 책임주체를 등록선주에 한정하지 않고, 나

용선자, 선박운항자 및 관리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이 협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등록선주에게만 강제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다른 책임당사자는 강제보험가입의무가 없게 되므로 강제보험

가입 주체를 책임주체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ⅰ)

책임의 주체 모두에게 강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P&I의 주장 즉, Bunker 협약안상의 책임에 대한 보험은 주로 선

주상호보험조합에 의해 인수될 것인데 선주상보험조합에서는 확정되지

60) CMI Report, p.12.
61) 그 이유는 Bunker 협약 대상선박이 CLC보다 훨씬 많고 또한 선박을 한 척만 소
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많기 때문에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업무로 인한 행정적 부

담이 너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채이식, IMO 법률위원회 제75차 회
의 참가보고서 , p.19).

62) IMO LEG 79/WP. 3, pp.21∼22.
63) IMO LEG 81/11,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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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나용선자, 선박관리인 또는 운항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인수

할 수 없다는 의견, ⅱ) 등록선주 이외의 자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을 요구

하더라도 청구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지 않으므로 별 실익이 없다는 의견,

ⅲ) 피해보상청구를 등록 선주에게 집중하는 것이 책임보상체제를 단순

화하는 장점이 있으면서 해사경영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

니라는 의견 등이 받아들여져서 등록 선주로 하였다. 한편 협약안은 피해

자에게 보상한 등록선주의 다른 책임당사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

고 있다.64)

(4) 직접청구권

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할 것

인지 하는 문제도 Bunker 협약안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65) 그러나

다수 국가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Bunker 협약안

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결국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청구에 대해 보험자는 선박소유

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66) 또한

보험자는 선박소유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 및 사고가

선박소유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항변을 가지고 피해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Bunker 협약안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선주책임상호보험조

합들은 대체로 당해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내규에 피보험자가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67) 이 규정은 영국 귀족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68) 따라서 만일 영국이 Bunker 협약안을 입법화면서

64) Banker 협약안 제3조 제6항.
65) 이에 대해 P&I는 선박소유자 등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강제보험의
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66) Bunker 협약안 제7조 제8항. 69 CLC 제7조 제8항과 유사함.
67) 소위 pay to be paid'원칙이라 함.
68) The Fanti and the Padre Island, H. L.[1990] 2 Lloyd's Re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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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pay to be paid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Bunker 협약상의

직접청구권 조항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증명서의발급

체약국은 이 협약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선주가 가입한 보

험 또는 은행보증이나 기타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69). 이 증명서는 재정보증의 유지의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선박 등록국의 당국이 발행하는 것으로 그 선박이 협약상

요구되는 재정보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서의

그 내용과 형식은 Bunker 협약안 부속서Ⅰ의 표준 양식에 따라야 한다.

체약국은 Bunker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취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또 체약국은 이런 선박을 자국항에 입

출항시켜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체약국의 선박이라도 일정 톤수 이상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체약국의 항구에 입출항할 수 있다.

한편 체약국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체약국이 인정한 기관에 위

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조건에 관하여 IMO 사무총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70)

69) Bunker 협약안 제7조 제2항.
70) Bunker 협약안 제7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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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나라 선박 연료유 오염사고 실태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

고는 총 1,948건이며, 유출량은 2만 2,374㎘이다. 이 중에서 Bunker 협약안

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화물선·어선·기타선의 발생건수는 1,552건으로 매

년 전체 선박해난사고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배출원별 ) 현황

(단위 : 건, ㎘)

구 분
Bunker 협약 대상선박

유조선 육 상 불 명 계
소 계 화물선 어 선 기타선

1995
건 수 228 65 134 29 41 21 9 299

유출량 1,885 1,020 841 24 13,850 40 1 15,776

1996
건 수 249 53 151 45 37 33 18 337

유출량 692 584 53 55 956 69 3 1,720

1997
건 수 305 65 197 43 35 31 8 379

유출량 960 814 117 29 2,466 14 1 3,441

1998
건 수 391 68 269 54 27 37 15 470

유출량 1,030 814 157 59 15 4 1 1,050

1999
건 수 379 68 247 64 28 35 21 463

유출량 320 49 166 105 21 45 1 387

계
건 수 1,552 319 998 235 168 157 711 1,948

유출량 4,887 3,281 1,334 272 17,308 172 7 22,374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이러한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하여 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기

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이며, 그 양은 총2만 2,374㎘에 달한다.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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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의 연료유의 유출로 추정되는 기

름량은 총 유출 기름량 2만 2,245㎘ 중 유조선에서 유출된 1만 7,308㎘를

제외하면 약 4,937㎘이며, 이는 전체 기름 유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

다(<표 4-2>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100㎘ 이상의 해양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총 유출건수

는 18건이며, 유출량은 1만 5,736㎘이다. 선종별로는 유조선이 8건으로 가

장 많고 다음이 화물선이 8건 및 어선 2건의 순이다. 따라서 100㎘ 이상

의 오염사고 중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발생건수의 55%에 달하고 있어서 선박 연

료유에 의한 대규모 오염사고의 빈도가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에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4-3> 참조).

<표 4-2>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물질별 )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기 름

폐기물
유해

물질
계

벙커유 경 유
선저

폐수
기타유 소 계

1995
건 수 78 83 84 40 285 12 2 299

유출량 4,353 5,747 76 5,597 15,773 3 - 15,776

1996
건 수 66 113 84 49 312 21 4 337

유출량 525 628 26 480 1,659 58 3 1,720

1997
건 수 64 132 115 46 357 20 2 379

유출량 2,397 688 17 326 3,428 13 - 3,441

1998
건 수 71 136 171 64 442 25 3 470

유출량 831 176 18 13 1,038 11 1 1,050

1999
건 수 68 131 169 62 430 28 5 463

유출량 54 130 39 124 347 39 1 387

계
건 수 347 595 623 261 1,826 106 16 1,948

유출량 8,160 7,369 176 6,540 22,245 124 5 22,374

자료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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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선종별 ) 현황

(단위 : 건, 100㎘)

구 분 유조선 화물선 어선 계

1995
건 수 4 1 2 7
유출량 9,326 916 265 10,507

1996
건 수 2 2 0 4
유출량 808 514 0 1,322

1997
건 수 2 3 0 5
유출량 2,419 753 0 3,172

1998
건 수 0 2 0 2
유출량 0 735 0 735

1999
건 수 0 0 0 0
유출량 0 0 0 0

계
건 수 8 8 2 18
유출량 12,553 2,918 265 15,736

자료 : 해양경찰청.

2 . Bunker 협약안 대상선박 현황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박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수송용

舟艇이다.71) 그러나 이 협약은 92 CLC에서 정의하고 있는 오염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72)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박은 92 CLC의 적용

대상인 유조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항해선과 해상수송용 주

정이다. 선박에 관하여 기본법인 우리나라 선박법은 선박이란 수상 또

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라 정의하고

있다.73) 그러나 선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이 모두 Bunker 협약안의

71) Bunker 협약안 제1조 제1항.
72) Bunker 협약안 제4조 제1항.
73) 기존의 선박법은 선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9년 4월 개정시 제1조
의2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의2 (정의) : 이 법에서 선박 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
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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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선박이라고 볼 수 없다. 협약안은 선박의 정의에서 대상선박을

항해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항해선(sea-going vessel)의 개념 정의는 명확하

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박종류를 구분할 때 항해선과 내수선으로 구분하

고, 항해선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수구

역 이외의 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항만(항만

법에 의한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내수선으로 파악하고 있다.74) 그러나 항해선의 개념 정의가 명확

하지 않다고 하여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구역에 따라 일률적으

로 해석하여 항만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항해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은 곤란하고 법 목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75)

해상법중 선박충돌과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은 평수선 또는 내수선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상법 제843조 및 849조), 항해선의 경우에도 갑판

적화물에 대한 공동해손의 분담가액과 손해율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연

안항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839조의 제2항). 선박안전

법은 선박안전운항 선박설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기준

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구역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항만을 내수

와 동등한 위험구역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유류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으로

항만내에서도 항만외에서와 동일한 손해발생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강, 호수 등은 항해선의

개념상 이 협약의 대상수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의

대상선박은 내수면을 제외한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에서 92 CLC의 적

용대상인 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92 CLC 및 FC의 대상선박은 지속성 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유조선

이며, 이러한 선박의 화물유나 연료유로 인하여 선박외부에 손해가 발생

74) 박길준·양승규, 신체계 해설 상법요론 , 삼영사, 1987, p.456.
75) 선박의 종류에 대한 분류로서 항행선과 내수선을 나누고 있음. 이 경우 항행선

(Sea-going vessel)이란 內水, 즉 평수구역을 제외한 외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
의하고, 內水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평수구역, 즉 호수, 하
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수역)
과 충청남도 보령군의 장고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351도로 그은 선 및 남단에
서 同郡 삽시도를 지나 同郡 갑암에 이르는 선 안 등의 동시행령의 별표 1의 수
역으로 해석하고 있음(민성규·임동철, 해사법규요론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
판부, 198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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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동 협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HN S 협약은 선박에 의하여 화

물로서 운송되는 물질에 의한 사고만 보상대상이며, HNS운송선박의 연료

유에 의한 사고는 동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조선 중 92 CLC

및 FC의 대상선박을 제외하고는 HN S 협약의 대상선박도 모두 Bunker 협

약의 대상선박이다.

2000년 6월 현재 어선 등록 척수는 총 9만 4,852척이나 내수선 및 무동

력선을 제외한 원양 및 연근해 어선은 총 85,458척이다. 또한 일반선박의

등록척수는 모두 6,457척이지만 동력이 없는 부선과 92 CLC의 적용대상

인 유조선을 제외하면 4,478척이다. 따라서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

박은 어선 8만 5,458척과 일반선박 4,2 10척 그리고 유조선 중 92 CLC 및

FC의 대상이 아닌 선박 268척을 합한 총 8만 9,936척이다.

한편 동 협약안은 적용대상 선박이라도 일정 톤수 이하의 선박은 강제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제81차 법률위원회에서는 300톤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톤수 제안도 있었으나 톤수 기준은 외교회의에서 결정

하기로 하였다.76)

<표 4-4> 우리나라 선박등록 현황 ( 1 9 9 9 . 1 2 기준 )

(단위 : G/T, 척)

구 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

선박
합계

CLC선 그외

100톤 이하 69 258 165 150 860 192 2,138 3,786

100∼200톤 44 21 65 39 193 404 66 832

200∼500톤 41 58 37 12 59 695 32 934

500∼1,000톤 5 71 35 36 5 217 14 383

1,000∼2,000톤 1 69 36 22 0 60 8 196

2,000∼5,000톤 8 106 30 9 0 19 8 180

5,000톤 이상 5 113 11 0 0 13 4 144

합 계 173 696 379 268 1,071 1,600 2,270 6,457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0 , 2000.
주 : 1) 어선을 제외한 수치임.

2) 유조선(CLC선)에는 부선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76) IMO LEG 81/1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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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어선 톤수별 척수 현황 (2 0 0 0 . 8 기준 )

(단위 : G/T, 척)

200톤
미만

201∼
300톤

301∼
400톤

401∼
500톤

501∼
2,000톤

2,001∼
5,000톤

5,001∼
10,000톤

10,000톤
이상

계

원 양 52 45 161 187 77 15 5 1 543

연근해 84,761 154 0 0 0 0 0 0 84,915

합 계 84,813 199 161 187 77 15 5 1 85,458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0 및 원양어업협회 내부자료.
주 : 연근해 선박은 내수면 어업선만 제외하고, 지도단속선, 실습선 및 운반선 등 포함

3 . Bunker 협약안의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1) 보험가입강제대상선박의톤수기준

Bunker 협약안에서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들인 협약상의 책임

주체 및 강제보험가입 주체의 문제, 연료유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인정문제 등은 2000년 3월말에 개최되었던 IMO 제81차 법률위원

회 회의에서 모두 해결되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선박을 몇 톤 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협약의 발효요건은 2001

년 3월에 개최될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과 관련하여

IMO 제81차 법률위원회 회의에서 300톤 이상으로 하자는 구체적 톤수

기준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0년 10월에 개최된 IMO 제82차 법률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보험가입이 강제화되는 선박의 톤수기준과 관련하

여 제출한 문서가 있었으나77) 이 문제를 2001년 외교회의에서 결정하기

로 한 IMO 제81차 법률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논의를 유보하였다. 이하

에서는 우선 IMO 제82차 법률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제출된 보험가입 강

제대상선박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Bunker 협약안

적용대상 선박들의 연료유 적재량과 총톤수(G/T)와의 관계를 대표적인 선

77) 홍콩 및 중국에서 제출한 문서임(IMO LEG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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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

는 톤수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 척수를 산정해 본다.

( 1) 연료유 적재용량과 총톤수(G/ T) 관계

IMO 제81차 법률위원회는 연료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 및 지속성

연료유를 사용하는 최저 톤수(G/T)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선급협회

(IACS)에 연구 의뢰하였으나 국제선급협회는 연료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가 선급대상이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베이

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MO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

서를 제출하였다.78)

(2) 홍콩 및 중국의 조사보고서

① 조사대상 선박과 선정방법

홍콩과 중국의 조사대상은 500G/T, 1천G/T 및 2천G/T의 선박과 연료

탱크용량의 관계, 500톤, 1천톤 및 2천톤의 연료유 적재용량을 가진 선박

의 총톤수 그리고 기름 2천톤을 운송할 수 있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총톤

수(G/T)와 연료적재용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대상선박 선정방법은 일

반화물선과 살물선(Bulker)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운항형태가 화물선

과 상이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어업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운항형

태가 다양한 어선과 숫자가 한정적인 냉동선, 준설선, 조사선 등 특정선

박을 제외하였다.

② 조사결과

500G/T, 1천G/T 및 2천G/T의 선박이 싣고 있는 연료유(디젤)의 평균은

각각 59톤, 100톤 및 116톤이었으며, 2천G/T이하의 선박은 연료로 디젤유

만 사용79)하고 있었다(<표 4-6>∼<표 4-8> 참조). 더 큰 선박인 6천G/T, 1

만G/T 및 2만G/T의 선박의 경우는 연료적재용량은 각각 530톤, 1천톤 및

2천톤이었다.

78) IMO LEG 82/3/1.
79) 2천G/T 이하의 선박은 추진기관이 적고, 통상 디젤유로 운항하는 것이 비용면에
서 효과적이며, 또한 지속성 유류 사용시 필요한 연료처리설비(fuel treatment
plant)를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IMO LEG 81/4/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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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5 0 0 G/ T 화물선의 연료탱커 용량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ARENA 모래운반선 530 10.5 45.5

ASAHI MARU NO. 17 모래운반선 498 12.0 81.5

ATHANASIOS K 모래운반선 499 12.0 70.0

BELLAⅠ 모래운반선 492 9.5 30.5

BEN ELLAN 모래운반선 538 9.0 23.5

BEN VANE 모래운반선 541 9.5 70.0

BERJASA 모래운반선 499 11.5 55.0

BETHANY ABADI 모래운반선 499 12.0 107.5

BLAK 모래운반선 505 10.5 50.0

BINTANG PALAPA 모래운반선 556 9.5 55.0

<표 4-7> 1천 G/ T 화물선의 연료탱커 용량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ARDUA 일반화물선 952 10 81

ARION 일반화물선 1,090 10 90

ATIATALLAH 일반화물선 1,131 11 86

AUNBORG 일반화물선 1,086 14 127

AVANTIS 일반화물선 987 11 72

AXIS 1 일반화물선 1,184 9 135

BADR EL MUSTAFA Ⅱ 일반화물선 1,105 11 78

BAHLAWAN 일반화물선 996 12 70

BARIS B 일반화물선 999 - 115

BAY ISLAND EXPRESS 일반화물선 1,003 12.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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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천 G/ T 화물선의 연료탱커 용량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ARGO 일반화물선 1,991 10.0 116

ARICA 일반화물선 1,948 10.0 113

ARULA 일반화물선 1,948 10.0 99

BALTIC 일반화물선 1,948 10.0 99

BALTIC BORG 일반화물선 1,999 11.5 161

BALTIETS-7 일반화물선 2,014 10.0 116

BALTIUSKIY-9 일반화물선 1,948 10.0 104

BARCO 일반화물선 1,923 12.7 120

BEWA 일반화물선 1,920 10.0 98

BONASTAR 일반화물선 2,081 11.0 128

한편, 500톤, 1천톤 및 2천톤의 연료탱크용량을 가진 선박의 크기는 각

각 5천G/T, 1만G/T, 2만G/T로 조사되었다(<표 4-9>∼<표 4-11> 참조).

<표 4-9> 5 0 0톤의 연료탱크 용량을 가진 화물선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LING YUN 일반화물선 5,941 15.0 502

XIANG YUN 일반화물선 6,241 15.0 502

ADNAN KALKAVAN 1 일반화물선 4,070 13.0 490

AGAATHA 벌 커 선 5,381 12.0 483

AHORA 일반화물선 5,261 16.0 564

AIDA 일반화물선 4,927 12.0 485

AIZAN 일반화물선 6,734 14.0 569.5

ALEXANDROS P 일반화물선 8,980 15.0 563

ALK 일반화물선 6,362 16.5 576

AMRUMTRADER 일반화물선 5,941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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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1천톤의 연료탱커 용량을 가진 화물선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AN SHAN 일반화물선 9,445 14.0 1001

FENG AN SHAN 일반화물선 13,367 17.0 956

FENG MAO 일반화물선 10,365 17.0 1068

FENG XLANG 일반화물선 10,365 15.0 943

GU YUAN HAI 일반화물선 21,155 14.0 935

HUANG SHAN 일반화물선 9,445 14.0 1001

QI XLA SHAN 일반화물선 9,513 14.0 1040

SEA MARCELA R Ro-Ro선 9,753 18.0 994

<표 4-11> 2천톤의 연료탱커 용량을 가진 화물선

선 명 선박형태
총톤수

(G/T)
속 도

(노트)
용량(D.O)

FEN HE 컨테이너 16,108 18.0 1954

HENG SHAN 벌 커 선 18,060 15.5 2074

HUA XI 벌 커 선 20,422 12.0 2044

XI HAI 벌 커 선 20,569 14.0 2015

ARCTIC 벌 커 선 40,504 14.5 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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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안

홍콩과 중국은 연료유(bunker oil)에 의한 오염은 정화하기 어렵고 비용

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69 CLC에서 유류를 화물로써 2천톤

(DWT) 이상의 운송하는 선박을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으로 정하고 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Bunker 협약안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은 1만G/T이

상80)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500톤 이하의

연료탱크용량을 가진 선박, 즉 5천G/T 이하의 선박은 보험가입 강제대상

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국적선의 총톤수와 연료탱크 용량과의 관계

① 컨테이너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 총톤수와 연료탱크

의 크기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비교적 소형 컨테이너를 운항하는 H사

의 보유선박의 총톤수와 연료탱커의 용량과의 관계는 2천∼4천G/T의 컨

테이너선의 경우는 250톤 정도의 연료탱커(F.O)의 용량을 지니고 있고, 5

천G/T 선박은 540톤, 8천G/T 선박은 690톤의 연료탱크용량(F.O)을 가지고

있어서 홍콩 및 중국이 조사한 일반화물선과 살물선의 총톤수와 연료탱

크용량간의 관계에 관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표 4-12> 참조).

그러나 대형 컨테이너 운항선사인 또 다른 H사의 경우는 2만톤급의 컨

테이너는 홍콩 및 중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5만톤 및

6만톤급의 선박은 총톤수에 비해 연료탱커(F.O)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표 4-13> 참조). 이들 선박은 25노트의 속력을 지닌 선박으로 선

박의 연료탱커(F.O)의 용량은 선박의 고속선인 경우는 저속선보다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S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화물선 및 살물선의 선박의 총톤수와

연료탱크용량과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홍콩 및 중국이 조사한 결과와 유

사하다. 그러나 2천G/T이하의 일반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도 중국이나 홍

콩의 조사결과와 달리 연료로 디젤유 외에 F.O를 사용하고 있었다.

80) CLC상의 톤수는 화물톤(DWT)을 의미하며, CLC의 강제보험대상 선박 기준인 2
천톤의 선박은 총톤수(G/T)로는 약 1천톤인 선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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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H사 소형 컨테이너 선박의 총톤수와 연료탱커 용량

선명 총톤수
연료적재용량

평균(F.O)
F.O D.O

NOVA 1,863 269.7 53.1
270

HPUS 1,864 269.7 53.1

VELA 2,468 440.8 103.3

HJPT 3,300 254.5 53.6
254

GNBR 3,809 254.7 70.9

VENS 4,628 414.5 100.6

540

HSEL 4,914 544.3 150.1

HUSN 4,914 544.3 150.1

HTYO 4,914 544.3 150.1

HNGO 4,914 544.3 150.1

HHKG 8,213 690.6 99.1

690

HBKK 8,273 690.6 99.1

HSIN 8,276 690.6 99.1

HMNL 8,299 688.8 98.8

HJKT 8,299 688.8 98.8

<표 4-13> H사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총톤수와 연료탱크 용량

적재용량(TEU) 총톤수(G/T) 속력(노트) 연료탱크 용량(톤)

2,200 21,611 22 2,358

4,400 51,836 25.1 8,107

5,500 64,054 25.6 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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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S사 일반화물선의 총톤수와 연료탱크 용량

선 명 총톤수
연료적재용량

F.O D.O

SUNHO NOBLE 1,355 117 47

KOREA GAS 3,980 365 71

NAMHAE GAS 4,190 656 113

SAMSUN HONOUR 11,685 1,441 245

ATARAXIA 12,844 1,149 193

SAMSUN GALAXY 15,192 1,423 158

SAMSUN BANNER 15,305 1,489 190

SAMSUN APOLLO 15,980 1,703 274

SAMSUN BOOSTER 18,236 1,575 229

SAMSUN EARNEST 19,035 1,472 211

PRETTY FLOURISH 27,563 2,025 191

PRETTY PROSPERITY 27,663 2,025 191

② 어선의 경우

다수의 어선선사를 대상으로 선박 총톤수와 연료탱크의 크기와의 관계

를 조사한 결과 어선의 경우는 일반화물선 및 컨테이너선과 달리 총톤수

대비 연료탱크용량이 상당히 컸다. D수산 보유 어선의 경우 트롤어선의

연료탱크 크기가 선박 총톤수의 대비 60%이상으로 가장 컸고, 참치독항

선의 경우는 선박 총톤수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4-15>). 대

표적인 우리나라 원양어선회사 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참치공모선의

경우는 연료탱크 크기가 선박 총톤수 대비 35∼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6>참조). 그러나 어선의 경우 거의 지속성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선박용 디젤이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4-15> D수산 보유 어선의 경우

선 종 총톤수(G/T) 연료탱크 용량(ton) 유 종

트롤 A 665 427 MD/O

트롤 B 232 300 MD/O

참치 독항A 498 284 MG/O

참치 독항B 424 290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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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원양어선의 선박 총톤수 및 연료탱크 용량

선 명 총톤수(G/T) 연료탱크 용량(ton) 유 종

준성 2,866 1,055 MG/O

씨트러스 2,951 1,227 MG/O

준선 3 3,221 1,283 MG/O

로렌스 3,636 1,316 MG/O

오키드 4,054 1,227 MG/O

대성 4,055 1,328 MG/O

디스커버리 4,443 1,100 MD/O

엔젤 5,210 2,000 MD/O

오양 5,377 2,187 F/O

남북 5,549 2,235 MD/O

(4)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 산정

① 홍콩 및 중국 제안에 따를 경우

홍콩과 중국이 제시한 총톤수 1만톤 이상을 기준을 적용할 경우

Bunker 협약안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은 103척이다(<표 4-17> 참조).

또한 중국과 홍콩은 5천톤 이상의 선박만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총 124척이 보험가입 강제

대상선박이 된다. 한편 홍콩과 중국은 일반화물선의 총톤수와 연료탱크용

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총톤수와 연료탱크용량의 관계가 10 : 1임을

전제로 1만톤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의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의 경우는 참치 독항선을 기준으로 할 때 총톤수와 연료탱크용량의

비율은 2 : 1이다. 따라서 홍콩과 중국이 제안한 계산법에 의하면 400톤

이상의 어선은 모두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이므로 285척이 이에 해당된

다. 따라서 1만톤 이상의 일반선 45척과 합하면 총 330척이 강제보험 대

상선박이 된다(<표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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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톤수별 선박 분포현황

(단위 : G/T, 척)

구분

톤급
여객선 화물선 예 선 유조선 기타선 어 선 계

200 미만 113 279 1,007 189 2,204 84,813 88,605

201∼300 24 16 51 6 11 199 307

301∼500 17 42 8 6 21 348 442

501∼2,000 6 140 5 58 22 77 308

2,001∼5,000 8 106 0 9 8 15 146

5,001∼10,000 2 13 0 0 3 3 21

10,001∼20,000 1 43 0 0 1 1 46

20,000 이상 0 57 0 0 0 0 57

합 계 171 696 1,071 268 2,270 85,458 89,932

주 : 유조선의 경우는 92 CLC의 적용대상인 유조선을 제외한 숫자임.

<표 4-18> 톤수별 어선 분포현황

(단위 : G/T, 척)

계 200미만
201
∼300

301
∼400

401
∼500

501
∼2,000

2,001
∼5,000

5,001
∼10,000

10,000
이상

합 계 85,458 84,813 199 161 187 77 15 5 1

원 양 543 52 45 161 187 77 15 5 1

연근해 84,915 84,761 154 0 0 0 0 0 0

주 : 1) 원양어선은 2000년 8월말 통계를 사용하였음.
2) 연근해 선박은 내수면 어업선만 제외하고, 지도단속선, 실습선 및 운반선 포함

② 300톤을 적용할 경우

홍콩 및 중국에 이어 호주도 150∼250톤, 400톤 및 500톤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서를 제82차 법률위원회에 제출하였다.81) 150∼250

81) IMO, LEG 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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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할 경우 오염사고가 빈번한 소형어선을 대부분 포함되는 장점은

있지만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다수국가의 협약 가입에 잠정적 장애가

되며, 통상 연료유를 많이 싣고 다니지 않는 선박도 포함된다는 것을 단

점으로 들었다. 400톤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MARPOL의 비유조선의 기

준과 일치하며, 많은 연료를 싣고 다니는 대부분의 어선이 포함된다는 장

점이 있는 대신에 여전히 행정적 부담이 큰 편이고, 일부 중요한 선박이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것을 단점으로 들고 있다. 한편,

500톤 이상으로 할 경우 합리적인 크기로 볼 수 있고, 행정적 부담도 줄

지만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으로 하여야 할 대부분 선박이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개최된 IMO 제82차 법률위원회 회의에서는

Bunker 협약안이 이미 외교회의에 넘겨져서 외교회의에서 결정할 사항만

남았으므로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의 톤수기준에 대해 공식적인 토

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의견이어서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

의 톤수기준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홍콩 및 중국

이 제안한 톤수기준은 너무 높으므로 대다수의 국가가 300∼500톤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82)하였고, 독일은 MARPOL협약의 소형선박기준

인 400톤과 LLMC의 소형선박 기준인 300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다수국가가 주장하고 있는 300톤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

리나라의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은 비어선 1,208척과 어선 446척을

합한 1,654척이며, 500톤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비어선 772척과 어선

98척을 합한 870척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에 대한 검토

①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실효성

Bunker 협약의 제정 목적은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로 손해를 입

은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다. Bunker 협약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첫째,

선박 연료유의 유출로 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소유자에게 과실책임이 아

82) 300톤 ∼ 500톤에 찬성한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사이프러스, 그리스, 말
타 등이다(채이식·김인현, 국제해사기구 제82차 법률위원회 회의 참가보고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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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협약에서 선주에게 선박톤수에 따라 부담시키고

있는 일정한도의 책임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홍콩의 제안과 같이 5천톤 또

는 1만톤 이상의 선박만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으로 하자는 것은 협약상

의 책임보험 강제제도의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협약

제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선박의 기준톤수를 5천톤 또는 1만톤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

은 2001년 3월에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연료유의 지속성 여부

Bunker 협약안은 지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연료유(윤활유 포함)를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어선의 경

우는 대부분 비지속성 유류인 선박용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일한

양이 해양에 유출되더라도 지속성 유류보다 피해의 위험성은 낮다. 그러

므로 선박의 연료유가 지속성인가 비지속성인가에 따라 보험가입 강제대

상 선박의 톤수기준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료

유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 강제 적용대상 선박의 톤수기준에는 차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료가 아닌 화물

로 운송되는 유류의 경우는 비지속성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을 다루

는 HNS 협약이 지속성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을 다루는 CLC보다 선

박소유자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유류의 성질 즉,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는 톤수기준 결정에 고려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 결정시 고려 사항

Bunker 협약은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

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한도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을 두지 않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협약인 76 LLMC 및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은 이미 76

LLMC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연료유에

의해 오염손해를 일으킨 선박소유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소유

자의 책임한도액까지 보상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은 Bunker 협약과 달리

선박소유자가 오염사고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고한도액을 보험금



제4장 Bunker 협약 수용방안 67

액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

니하다. Bunker 협약을 수용할 경우 책임보험 강제가입대상 선박의 소유

자는 선박 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배상을 위해 상법상의 책임한도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톤수 결정시 고려

할 중요한 요소는 강제보험 가입대상선박의 현재 보험가입 실태 파악을

통한 영향 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절에서 살펴본다.

2) 발효요건

Bunker 협약안 제15조는 협약의 국제발효요건 및 협약에 가입한 국가

에 대한 발효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의 톤수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교회의에 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는 제82차 법률위원회 의제로 협약발효를 위

한 가입국수, 가입국수 충족후 발효시기,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내발효

시기 등에 관하여 검토 문서를 제출하였다.

협약 발효를 위한 가입국수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는 10개국, 12개국

또는 15개국안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ⅰ) 10개국안은 96 LLMC 및 92 CLC의 발효요건과 일치하지만 일정

이상의 선복량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이 너무 낮고,

적은 수의 국가의 의지에 의해 협약이 발효되는 단점이 있다. ⅱ) 15개국

안은 MARPOL 및 OPRC의 발효요건으로 선박소유자나 국가가 중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협약의 경우 발효요건이지만 Bunker 협약안은

단순한 책임체계에 관한 협약이므로 너무 까다로운 발효요건이다. ⅲ) 따

라서 HN S 및 76 LLMC의 발효요건과 동일한 12개국안이 적절하다는 것

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발효국수가 충족된 후 언제 발효하는가에 관하여 6

개월후, 12개월 후 및 18개월 후 등을 안으로 검토하였다. 6개월 후에 발

효시키자는 안은 신속한 발효요건이나 체약국이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

이 부족한 단점이 있고, 18개월안은 HN S 협약에서 채용한 것으로 기금

등과 관련하여 체약국의 준비사항이 많을 경우에 이용되므로 12개월안이

적절하며, IMO 협약 대부분의 발효요건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어떤 체약국이 Bunker 협약에 가입한 경우 국내발효시기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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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개월 후 및 12개월 후 2가지를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12개월안은

CLC에서 채택한 기준이나 협약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준이나 지나치게 협약시행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3

개월 후는 HNS, 76 및 96 LLMC, MARPOL, OPRC 등에서 채택한 기준

으로 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발효요건과 관련하여 협약은 12개국 가입 후 12

개월 후에 발효하며, 협약 가입국에 대하여는 협약가입 후 3개월 후 발효

를 주장하고 있다. 발효요건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가 거론하고 있는 76

및 96 LLMC, MARPOL, OPRC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수용한 협약으로

오스트리아의 주장에 따라 발효요건을 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3) 책임제한한도액인상을위한외교회의결의서

Bunker 협약안은 선박소유자가 76 LLMC나 96 LLMC 및 이러한 협약

을 수용한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Bunker 협약에서는 76 LLMC와 그 개정의정서 즉, 76 LLMC와 96

LLMC만을 언급하고 있어 24 LLMC 및 57 LLMC에 의한 책임제한이 인

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O 제81차 법률

위원회는 24 LLMC 및 57 LLMC는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폐기되어

야 하며, 76 LLMC는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 후

폐지하자는 결의서를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각국이 총회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199 1년 12월 상법의 해상편 개정으로 기존의 57 LLMC를

폐지하고 76 LLMC의 내용을 수용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

다. 따라서 상법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 큰 폭으로 증가한 96 LLMC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

로 생각되므로 96 LLMC 발효 즉시 76 LLMC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하

거나, 적어도 96 LLMC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76 LLMC를 폐지

하자는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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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Bunker 협약 채택시 수용방안

1) Bu n ker 협약채택의영향

Bunker 협약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협약에 의해 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 선박소유자와 반사적 이익을 얻는 피해자 및 행정업

무를 수행할 정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선박소유자

Bunker 협약에 따르면, 협약 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오염사고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피해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선박톤수당 일정한도까지의 책

임을 부담하며, 이 협약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Bunker 협약 채택시 선박소유자는 협약상의 책

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Bunker 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책임보험은 현재로서는 P&I 보

험뿐이다.

현재 선박소유자는 상법에 의하여 Bunker 협약의 내용과 유사한 책임

을 부담하고 있으나 협약과 달리 보험가입은 강제화 되어 있지 않아서

외항선 선박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P&I

보험에 가입하고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협약 채택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중소형 선박의 소유자는 P&I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만큼 부담을

지게 된다.

Bunker 협약은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을 아직 결정하

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82차 법률위원회의 비공식회의

에서는 300톤 내지 500톤이 적절하다는 다수 국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선 3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여야 할 선

박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선박소유자가 협약 채택으로 추가로 부담하

여야 할 내용을 선종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① 외항화물선의 경우

우리나라 외항화물선사는 총 43개사이며, 소유선박은 총 396척인데

Bunker 협약 대상선박은 원유운반선 9척을 제외한 387척이다(<표 4-19>참

조). 외항선은 모두 76 LLMC를 수용한 상법상의 책임한도까지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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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해 모두 P&I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Bunker 협약과 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다른 것은 상법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에 비하여 Bunker 협약은 엄격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83) 그러

므로 Bunker 협약이 채택될 경우 외항선의 선박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한도액은 변함이 없지만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상법보다는 책

임을 부담하게될 확률이 약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Bunker 협약은 선

박소유자의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보장하는 협약이므로 선박소

유자가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P&I 보

험료 중 유류오염손해보상에 대한 보험료 비율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한

다.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P&I 클럽에 가입하는 경우 지불하는 보험료에

서 오염손해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

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4-19> 선종별 외항선 현황

선종 살물선 원료선 자동차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케미칼선
LPG/
LNG
합계

척수 65 70 12 80 131 9 20 9 396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2000 , 2000.
주 : 원료선은 원목, 광탄 및 핫코일선을 합한 것임.

이 연구에선 P&I 보험료 중 유류오염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고로 지불한 총보험금액 중 각 담보위험에 대해

지불한 보험금액의 비율을 근거로 어떤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P&I 클럽인 UK P&I 클럽84)은 최근에 1988년 2월 1

일부터 1997년 1월말까지 10년간 클럽이 처리한 클레임에 관한 분석 자

료를 내놓았다. 동 자료에 의하면 10년 동안 클럽이 지급한 10만달러 이

상의 클레임은 총 3,719건85), 176억 5천만달러인데, 이를 주요 담보위험별

83) 과실책임주의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선주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
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는 예외로 인증되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선주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됨.
84) UK P&I 클럽에는 세계 선복량의 20%인 5천척 이상의 선박이 부보하고 있음.
85) 이는 건수면에서는 UK P&I 클럽이 동 기간내 지불한 총 클레임 건수의 2%에 불
과하지만 지불한 금액은 전체 클레임의 72%나 차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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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면 오염손해 담보에 의한 클레임의 건수는 전체 클레임의 5%이

고, 지불금액은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표 4-20> 참조).

<표 4-20> U K P & I 클럽의 담보위험별 클레임 분석

구 분 총 건수에 대한 비율 총지급 금액에 대한 비율

화물 손해 40 27

인명 손해 30 20

재산 손해 9 16

충돌 손해 8 11

오염 손해 5 19

기 타 8 7

자료 : http://www.ukpandi.com/press/3pr90917.html
주 : 1988∼1997년까지 처리한 10만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대상으로 한 것임.

한편, P&I 클럽에 부보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는 클럽마다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어떤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 중 유조선의 비율이 많을 경우는

전체 클레임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오염손해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높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사들이 주로 가

입하고 있는 P&I 클럽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종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결과

적으로 각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선박 중 유조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P&I 클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비율은 33.4%로 UK P&I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표 4-2 1> 참조).

<표 4-21> 각 P & I 클럽 가입선박의 선종별 비율

선 종

클럽명
유조선 살물선

LPG
/LNG

건화물선

/여객선/훼리
일반화물선/자동
차선/컨테이너

기 타

UK 35 24 5 7 20 9
Britania 42 34 0 0 23 1

Steamship 27 37 4 8 22 2
Standard 27 27 0 8 30 8

Sklud 30 36 6 16 11 1
North England 29 41 0 3 24 3

Gard 40 23 4 11 13 9
London 37 44 2 0 16 1

자료 : 각 P&I 클럽 브로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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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UK P&I 클럽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선박소유자

가 P&I 클럽에 지불하는 총 보험료 중에서 오염손해 담보에 관한 보험료

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원칙이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강화되는 것이 보험료 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선급이나 선령의 변경과 달리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Bunker 협약 채택되는 경우 현재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전체보험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

인다.

② 어선의 경우

우리나라 어선 척수는 연근해 어선 8만 4,9 15척 원양어선 543척으로 총

8만 5,458척이다. Bunker 협약에 의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선박의 톤수를 300톤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은

모두 300톤 이하이므로 강제보험대상 선박이 아니다. 그러나 원양어선 중

에는 300톤 이상의 선박이 446척이다. Bunker 협약에 의해 책임보험에 강

제로 가입하여야 할 원양어선 중 현재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총 161척으로 대상선박의 36%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285척이

Bunker 협약 채택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원양어선의 톤수별 등

록척수 및 P&I 클럽 가입현황은 <표 4-22>와 같다.

한편,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161척의 원양어선들은 담보위험에서

선원에 관한 책임과 비용 및 화물에 관한 책임과 비용 및 충돌에 의한

책임과 비용을 제외하고 부보하고 있었다. 선원에 관한 책임과 비용은 선

원법상의 재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수협의 선원공제에 가

입하고 있고, 화물의 경우는 선주의 자기 화물이므로 타인의 화물을 대상

으로 하는 P&I 클럽의 담보대상이 아니며, 충돌과 관련한 책임과 보상은

어선에서는 그리 빈번하지 아니하는 위험이라는 인식에서 제외하고 있었

다. 또한 담보한도도 각 선박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억 달러를 한도로 보

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현재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톤급별 개략적인 평균 연간보험료는 <표 4-23>과 같다.

어선 선주가 지급하고 있는 연간보험료는 인명, 화물 및 충돌손해 담보

부분을 제외한 재산손해, 오염손해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험료이며, 그

중에서 오염손해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4-20>의 비

율에 따를 때 전체 보험료의 약 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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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양어선 선주가 Bunker 협약상의 오염손해 보상책임를 보장하

기 위하여 P&I 클럽에 가입할 경우 연간보험료는 <표4-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300∼400톤급은 약 2,500달러의 45%인 1,125달러, 400∼500톤급

은 약 2,700달러의 45%인 1,2 15달러, 500∼600톤급은 약 3,500달러의 45%

인 1,575달러, 그리고 600∼800톤급은 약 4,700달러의 45%인 2,11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으로 P&I 클럽 운

영 및 유지비용을 고려할 때 인명, 화물 및 충돌손해 담보를 제외하더라

도 보험료는 <표 4-20>의 비율만큼 감액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계산보다

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2> 톤수별 어선 분포현황

(단위 : G/T, 척)

톤급

구분

200
미만

200
∼300

300
∼400

400
∼500

500
∼2,000

2,000
∼5,000

5,000
∼10,000

10,000
이상

계

원 양 52 45 161 187 77 15 5 1 543

연근해 84,761 154 0 0 0 0 0 10 84,915

합 계 84,813 199 161 187 77 15 5 85,458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자료.
주 : 연근해 선박은 내수면 어업선만 제외하고, 지도단속선, 실습선 및 운반선 포함.

<표 4-23> 원양어선 톤수별 등록현황 및 P & I 클럽 가입현황

(1999. 12 기준)

구 분 300미만
300
∼400

4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
이상

계

등록척수 97 161 187 54 23 21 543

P&I보험
가입 현황

5 32 52 49 17 11 166

연간보험료 -
2,000
∼3,000

2,500
∼3,700

3,500
∼5,000

6,000
∼8,000

-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자료.
주 : 평균 보험료는 한도액을 5억달러로 하고, 선원, 충돌, 화물 담보위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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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항화물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내항화물선(유조선 및 부선 제외)의 등록척수는 총 94 1척이

다. 이들 모두 Bunker 협약의 적용대상이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을 300

톤 이상으로 할 때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항화물선은 2 14척이며, 이 중

에서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113척이다. 따라서 Bunker 협약에

서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톤수를 300톤 이상으로 할 경우 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할 내항화물선은 101척이다. 내항화물선(유조선 및 부선 제외)의

톤수별 등록척수 및 P&I 클럽 가입현황은 <표 4-24>와 같다.

한편,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내항화물선들은 선원에 관한 책임과

비용 담보를 위해 해운조합의 선원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인명손해를

제외하고 P&I 클럽에 부보하고 있다. 또한 담보한도는 1억달러까지 부보

한 선박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5억달러를 한도로 부보하고 있었다.

내항화물선의 경우는 원양어선의 경우와 달리 톤수와 연간보험료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서 톤수별 평균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톤 이상 3천톤 이하 선박의 인명손해

를 제외한 P&I 담보에 대한 연간 보험료는 개략적으로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보험료에는 인명손해 담보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유류오염손해 담보 비율은 인명손해 비율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19%인 24%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Bunker 협약의 유류오염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만을 담보하기 위해 P&I 클럽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보험료는

2,400달러에서 7,2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인명 손해

분의 보험료가 전액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4> 내항화물선 톤수별 등록현황 및 P & I 클럽 가입현황

톤수별

구분
합계 300 미만

300
∼500

500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이상

등록척수 941 727 34 71 59 32 18

P&I보험
가입 현황

147 34 11 13 34 28 18

연간보험료 -
3,700
∼12,000 8,000

8,000
∼30,000

15,000
∼24,000

20,000
∼32,000

23,000
∼40,000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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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항여객선의 경우

내항여객선의 등록 척수는 총173척이다. 그 중에서 300톤 이상으로

Bunker 협약 가입시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은 38척인데 사실상 외항

선이나 내항여객선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는 금강선 관광여객선인 현대

풍악호, 현대봉래호, 현대금강호를 제외하면 내항여객선으로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전무하다. 따라서 35척의 내항 여객선이 Bunker 협

약상의 책임을 한도로 하는 P&I 클럽에 가입하여야 한다(<표 4-25> 참조).

내항여객선의 경우 P&I 클럽에 가입한 선박이 없어서 Bunker 협약상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담보에 소요되는 연간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

다. 여객선의 경우 사용하는 연료는 대부분 선박용 가스로 내항화물선의

벙커-C 및 디젤유보다 환경피해 위험성은 적지만 양식장에 인접하여 있

는 항로의 특성상 유출시 어업피해의 확률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내항

여객선 소유자가 Bunker 협약상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P&I 클럽에 가입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연간보험료는 내항화물선

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5> 내항여객선의 등록현황 및 P & I 클럽 가입현황

톤수별

구분
합계 300 미만

300
∼500

500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이상

등록척수 173 137 19 3 3 6 5

P&I보험
가입 현황

0 0 0 0 0 0 3

자료 : 한국해운조합, 내항여객선 및 업체 현황 , 2000.

⑤ 유조선

유조선 중 92 CLC 및 FC의 대상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Bunker 협약

의 대상선박이다. 따라서 <표 4-26>에서 유조선 중 92 CLC 및 FC의 대

상이 아닌 선박은 모두 268척이며, 300톤 이상을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으로 할 경우 대상선박은 73척이다. 그러나 유조선의 경우 유조선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정유사에서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선박과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300톤 이상 연안유조선의 경우는

92 CLC 및 FC의 대상이 아닌 유조선도 모두 유류오염손해배상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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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유조선의 경우는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에서 보험가입 강제대상 톤수로 규정하고 있는 200DWT 이상

(약 100G/T)의 선박은 운송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Bunker 협약에서 요구

하는 책임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표 4-26> 유조선 (9 2 CLC 대상 제외 ) 톤수별 등록현황 및 P &I클럽 가입현황

톤수별

구분
합 계 300 미만

300
∼500

500
∼1,000

1,000
∼5,000

5,000 이상

등록척수 268 195 6 36 31 0

P&I보험
가입 현황

- - 6 36 31 0

(2) 피해자

선박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의 피해자가 그 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인 선주 측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자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장되어

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것만으로는 추상

적인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에 지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무리 엄중하고 그 범위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배상자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해자의 배상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피해자의 보

호·구제는 허공에 뜬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으로 파멸

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측면에

서 볼 때, Bunker 협약의 수용은 가해자 곧 선주 측의 법률적 책임과 함

께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 함으로써 신속하

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3) 보험업계

Bunker 협약의 국내 수용시 동 협약상의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

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기관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과 한국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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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가 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1999년 2월 5일 입법된 선주상호책임보험법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26일 설립되었으며, 2000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항, 내항, 수산 관련 52개 선사에서 총 278척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은 외국의 P&I 클럽과 동일하게 인명손해, 충돌손해, 재산손

해, 오염손해, 기타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담보하고 있으나 필요한 위험

만을 선택하여 부보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통적인 상호보험료 방식(Mutual

Premium Basis)이 아닌 가입시 고정보험료(Fixed Premium) 방식을 채택하

고, 담보범위도 최소 1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또한 위험분산을 통한 경영 안전성 확보와 담보력 확충을 위해 영

국 British Marine 및 대한재보험(주)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1998년부터 92 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선주의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

해공제사업을 시행하였고, 2000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공제가입선박의 운항으로 인하

여 공제가입 증권의 담보지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하여 공제가입자

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및 비용을 가입액의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상호공제

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박은 선종을 불문하고 조

합원(준조합원 포함)이 소유·관리 및 용선한 선박이거나 공공기관이 관

리·운영하는 선박 등이며, 담보위험은 <표 4-27>과 같이 기본과 특약으

로 나누고, 가입금액은 1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다.

<표 4-27>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담보위험

구분 기 본 특약 A 특약 B 특약 C

담보

위험

·유류오염손해

·방제비용

·난파선 제거비용

·고정/부유물 충돌
·벌과금

·제3자 신체상해
·구조비

·적하배상책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우는 가입선박의 대부분이 선원공제를 제외

한 통상의 P&I 클럽 담보위험을 부보하고 있어서 Bunker 협약상의 유류

오염손해배상만을 별도로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현재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서 Bunker 협약상의 유류

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가 가능하여 내항화물선은 물론 내항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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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이 늘어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의

유류오염손해공제와 같이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만을 위한 공제의 개

발도 가능할 것이다.

(4) 정 부

Bunker 협약안은 협약 체약국에게 등록 선주가 가입한 보험 또는 은행

보증이나 기타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86) 선박의 등록국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협약상의 재정보증의

유지의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대상선박이 협약상 요구되

는 재정보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Bunker 협

약을 수용할 경우 정부는 증명서 발급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현재 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선박은 200톤(DWT)이상으로 유조부선을 포함하여 총 282척이

다. 또한 앞으로 수용하게 될 HN S 협약의 경우는 협약 적용대상선박은

약 3,659척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정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선박은 협약에 의해 체약국이 보험가입 강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200톤 미만 선박과 국내항간 운송선박 그리고 포장위험물 운반선을

제외한 약 734척 정도로 추정된다.87) 그러나 Bunker 협약에서 책임보험가

입 강제대상선박을 300톤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

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선박은 총 1,654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률정비방안

( 1) Bunke r 협약과 선주의 책임제한여부 검토

Bunker 협약안은 CLC나 HNS 협약과 달리 독자적인 책임제한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선박소유자가 76 LLMC(96 LLMC 포함)와 같은 국내

및 국제체제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이 Bunker 협약상 선박소유자의 연료유 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86) Bunker 협약안 제7조 제2항.
87) 해양수산부, 위험·유해물질(HNS)에 의한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 확립방안 ,

2000. 8.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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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9 CLC의 오염손해 채권

우리 상법은 76 LLMC를 수용하여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69 CLC나 그 개정의정서가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서 제외하고 있다.88)

이것은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 채권은 76 LLMC를 수용한 상법상

의 책임한도액을 적용시키지 않고 69 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상의 별도의 책임한도액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Bunker 협약

상의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 채권은 상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69 CLC나 그 개정의정서가 적용되는 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선박소유자는 상법에 따라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순경제적 손실

영미법에서는 물적 손해로부터 초래된 경제적 손실 즉, 어선이나 어망의

오염으로 인한 어민의 소득상실, 양식장 오염으로 양식에 종사하지 못함

으로써 입은 손실과 같은 간접 손해(consequential loss resulting therefrom)89)

와 물적 재산이 오염되지 않은 자가 입은 소득상실, 이른바 순경제적 손

실(pure economic loss)90)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책임제한의 대상이 가능

하다는 데 이론이 없으나 후자가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은 논

란이 되고 있다.91)

88) 상법 제748조 제3호.
89) 국제기금 보상지침은 간접손해(consequential loss)는 순경제적 손해(pure economic

loss)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92 Fund Claims Manual, p.22∼23 참조).
90) 순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로서는 어민이 자신의 보트 및 어망은 오염되지 아니하
였으나 그가 통상 어로를 하던 바다가 오염되고,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어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은 손실을 들 수 있음. 또한 영업점이 오염된 공공의 해변
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호텔업자 또는 요리점 경영자가 오염된 기간동안 손님

의 감소로 입은 소득의 상실도 순경제적 손실에 해당함.
91) 순경제적 손실은 보상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다.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에 의
하면 순경제적 손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 및 손실이 오염에 의한 것이어

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와 오염간에 다음과 같은 합리적 근접성
(proximity)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클레임이 인정되지 않음.
ⅰ) 피해자의 영업장소와 오염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
ⅱ) 피해자가 영향받은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ⅲ) 피해자의 대체 가능한 공급처 또는 사업기회 유무
ⅳ) 피해자의 사업이 오염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내의 경제적 활동에 필수적 부분
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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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경제적 손실을 물적 손해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과 순경제적 손실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우리 상법상으로는 선박 연료유 오염사고로 어민이나 호텔업자 등이

입은 소득상실 손해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3호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어92)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방제비용채권

우리 상법 제748조 제4호는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

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이 76 LLMC 수용시 동 협약 제2

조 제1항(d)호와 (e)호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들을 하

나의 조항으로 묶어 책임제한을 할 수 없는 채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

러나 76 LLMC는 침몰, 난파, 좌초, 유기 등 특정사고를 당한 선박내 물건

의 무해조치 등에 관한 채권에 한정하여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

리 상법은 대상선박을 모든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상법상으로도 과연 선박 연료유로 인한 오염사고에서 방제

비용이 위에서 언급한 상법 제748조 제4호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없

는 채권인지 하는 점이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의 문언상으로는

방제비용채권이 제746조 제4호93)와 제748조 제4호 둘 다에 해당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이나 상법 제746조는 책임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748

조는 예외규정이므로 특별히 예외조항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방제비용채

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94) 그러므로 우리 상법상 선박 연료유로 인한 오염사고에 있어서 방

92)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권리의 침해라는 개념은 지역권 등과 같이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에 한정된다고 봄(Patrick Griggs and Richard Williams,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3rd ed(1998), p.17).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손실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

한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많음.
93) 상법 제746조 제4호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94) 김창준, 상법 제748조(선주유한책임의 배제)에 관한 고찰 , (석사학위논문)경희대
학교, 1999, p.69) ; 최종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손해의 배상·보상범위 , 한국
해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0,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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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채권에 대해서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95).

④ 선박소유자 등이 지출한 방제비용채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69 CLC와 마찬가지로 방제조치를 취한 선

박소유자도 책임제한기금에 제한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연료유로 인한 오염사고에 관한 준거법인 상법은 단지 손해

방지·경감조치에 관한 채권이 제한채권이 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다.

해석상 선박소유자 등이 자기에게 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결국 우리

상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76 LLMC와 마찬가지로 책임제한기금에 제

한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없다96)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76 LLMC에서는 손해방지 및 경감조치를 책임제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체약국 선주는 아무런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선박소유자

에게 더 유리하다는 모순이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으로는 그러한 모순

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상 방제비용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어차피 모든 방제비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책

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 Bunke r 협약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① 관련 법률의 검토

Bunker 협약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을 수용한 국내법률은 76 LLMC를

수용한 상법, CLC 및 F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있고, HN S

협약을 수용하여 향후 제정할 가칭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에 관한 책

임에 관한 법률(안) 이 있다. 그러나 가칭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에 관

한 책임에 관한 법률(안) 은 현재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Bunker 협약의

95) 그러나 유류오염방제비용을 부담한 선박소유자가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4호
에 규정된 비제한 채권이 아니라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
된 제한채권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84
(본소) 99다9691(반소)판결).

96) 76 LLMC 제2조 1항(f)호에 의하면 책임당사자 이외의 자가 취한 조치만이 책임
제한채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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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상법 및 유배법의 그것과 비교하였다(<표 4-28> 참조).

<표 4-28> B u n ke r 협약안과 관련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Bunker 협약안 상 법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선박정의 모든항해용선박 모든항행용선박
지속성유류운송유조선

(부선포함)

유류의정의
선박연료유

(윤활유포함)
없음 화물유(지속성 유류) 및

그선박의선용유

책임원칙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책임주체

-책임제한 :선박소유
자, 나용선자, 선박운
항자선박관리자

-보험가입 :등록선주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
리인선박운항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해난구조자

등록선주

손해범위

-선박으로부터 연료유
의 유출, 배출로 인
하여 선박의 외부에

서 발생한 손해 및

손실

-방제조치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
가적손실

-환경손해단서규정

-선박에서 선박운항과 관련
한인명손상및선박이외

의물건의멸실·훼손손해

-운송물, 여객, 수화물의 운
송지연손해

-선박운항과직접관련된계
약상 권리 이외의 타인의

권리침해로인한손해

-위 채권의 원인이 된 채권
의방지·경감조치채권및

그 결과로 생긴 손해에 관

한채권

-선박으로부터연료유의
유출배출로 인하여 선

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및손실

-방제조치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적손실

-환경손해단서규정

책임한도 76 LLMC 76 LLMC 92 CLC

강제보험 강제보험 임의보험 강제보험

2차보상제도 없음 없음 있음

증명서발급 있음 없음 있음

벌 칙 - 없음 있음

Bunker 협약안과 상법의 주요 차이점은, ⅰ) Bunker 협약은 책임원칙에

서 선박소유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법은 과실책임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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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고, ⅱ) 상법은 사법이어서 Bunker 협약상의 주관기관의 증명서

발급, 벌칙 규정 등 행정법 요소를 규정할 수 없으며, ⅲ) 손해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상법상 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

화하지 않고 있으나 Bunker 협약은 강제화하고 있는 점 등이다.

Bunker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비교하면, ⅰ)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은 책임주체가 등록선주로 한정하면서 책임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Bunker 협약은 책임주체에 등록선주이외에 용선자,

운항자를 포함하고 있고, ⅱ) 책임한도액(Bunker 협약 : 76 LLMC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 : 92 CLC)이 다르고, ⅲ)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2

차 보상 즉, 국제기금이 있으나 Bunker 협약에선 2차 보상이 없는 점이

다르다.

② 국내 이행법률 제정방안

Bunker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정비방안으로 69 CLC 및 71 FC

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법과 같이 단행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

률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는 Bunker

협약이 비교적 적은 조문(19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법률 제정에

따르는 입법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unker 협약을 상법에 수용하는 문제는

상법은 사법이므로 증명서 발급이나 벌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요소를 규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수용하는 문제는 선박의 정

의, 책임의 주체, 책임한도액, 제2차 보상 등에서 차이가 많아서 동일 조

문에 다른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협약을 하나의 법

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점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IMO에서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기존의 관련 협약인

LLMC나 CLC에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협약을 제정한 취지를 존중하여

Bunker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별도의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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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 약

1) 유류오염손해배상에관한국제협약및국내법고찰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선박운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

해보다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토리캐년호 오염사고이다. 그

전에는 유류오염손해도 선박운항으로 인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의 일반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57 LLMC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토리

캐년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유류오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새로

운 협약의 채택 필요성이 제기되어 탄생한 것이 69 CLC 및 71 FC이다.

69 CLC의 특징은 첫째, 종래 해사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과실책

임의 원칙을 변경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을 도입하고, 둘째,

책임의 주체를 등록 선주로 일원화하였으며, 셋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

도액을 종전의 57 LLMC의 2배로 인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

의 책임을 담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69

CLC 채택 후에 석유 자체는 오염원으로서의 성질을 내재하고 있는 특수

한 화물이므로 해상수송을 통해서 타인에게 위험을 조성하는 한편 그로

부터 이익을 얻는 석유업계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71 FC가 채택되었다.

71 FC는 석유업계의 부담으로 국제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선박소유자가

보상하는 부분을 일부 보조하고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협약이다. 1992년에는 69 CLC 및 71 FC를 개정하여 적용범

위를 영해에서 EEZ까지로 확대되고, 선박소유자 및 기금의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한 92 CLC 및 FC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CLC 및 FC

의 이행법률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92 CLC 및 FC를 수용하고 있

다.

또한 1996년에는 HN S를 운송하는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HN S 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의 대상물질은 CLC 및 FC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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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지속성 유류와 LNG, LPG 그리고 기타 HN S이다.

HNS 협약은 CLC/FC 협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에 의한 1차 보상과 선박소

유자의 책임한도가 초과되거나 면책되는 경우 HNS Fund에 의한 2차 보

상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선박소유자의 1차 책임을 규정

한 CLC 협약과 그 기능을 보충하는 FC 협약을 통합한 것과 같은 단일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소유자 및 기금의 책임한도액이 92 CLC

및 FC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선박소유자 등이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양사고 등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

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선박소유자 등

의 책임제한제도이다. 이러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각국의 상이한 선박소

유자 책임제한제도를 하나로 묶어 통일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이 24

LLMC이며, 다시 57 LLMC 및 76 LLMC가 제정되었고, 최근에 96 LLMC

가 채택되었다. 2000년 8월 현재 76 LLMC의 가입국은 일본, 프랑스, 독

일, 영국 등 3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9 1년 상법 개정에서 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상편 제5편에 수용하

여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Bu n ker 협약의제정동향과주요내용

CLC 및 FC는 유조선의 화물유와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만을 보상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HN S 협약은 화물로 운송되는 HN S에 의한 오염사고만

을 보상하므로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가 유조선보다는 일반화물선이나 어선 등에

서 빈번하고, 대부분 선박의 연료유는 매우 점도가 높고, 지속성이 강하여

유출시 심각한 해양자원의 파괴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

식에서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 협약의 채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unker 협약은 호주가 1994년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36차

회의에서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기되었으며, 법률위원회에서는 96년 10

월 제74차 회의부터 논의되어 99년 10월 제80차 회의까지 초안을 마련하

였고, 2001년 3월에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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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ker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ⅰ) 지리적 적용범위는 체약국의

영토(영해포함)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92 CLC와 FC 및 96 HN S 협약

과 동일하며, ⅱ) 적용대상 선박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운송용 주

정이다. 다만 일정 톤수 이하의 소형선박은 강제보험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ⅲ) 적용대상 유류는 모든 연료유(윤활유 포함)이며, ⅳ) 적용

대상 오염손해는 92 CLC와 같이 선박으로부터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해

선박외부에 발생한 손해 및 손실와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및 손해이며, 환경오염배상에 관하여는 제한이 있다. ⅴ) 책

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운항자이나 책임보험

가입 주체는 등록선주로 일원화하였다. ⅵ) 책임의 성질은 CLC 및 FC와

HNS 협약과 같이 엄격책임이며, ⅶ) 선주의 책임제한은 76 LLMC(96

LLMC 포함) 등과 같은 국내 및 국제체제에 따르며, ⅷ) 등록선주는 협약

상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체약국은 등록

선주가 가입한 보험 등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Bu n ker 협약의수용방안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총

1,948건 중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박의 사고비율은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00㎘ 이상의 해양오염사고 총18건 중에서 10

건이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박에 의한 사고로 건수 및 규모면에서

유조선에 못지 않다.

우리나라의 Bunker 협약안의 적용대상 선박은 연근해 어선 3,765척과

일반선박 4,208척 그리고 유조선 중 92 CLC 및 FC의 대상이 아닌 선박

258척을 합한 총 8만 9,924척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

험가입 강제대상을 몇 톤 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

여 홍콩과 중국이 제안한 문서와 호주 등이 제안한 문서가 있다. 홍콩과

중국은 소유선박인 화물선, 살물선, Ro-Ro선 등에서 무작위로 선박을 선

택하여 동 선박들의 연료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CLC의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이 2천톤(DWT)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Bunker 협약안의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은 1만G/T이상 또는 5천G/T이상

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선박을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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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연료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콩과 중국의

제안과 같이 1만G/T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강제대

상 선박은 330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호주도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기준에 대하여 150∼250톤, 400톤

및 500톤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서를 제82차 법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10월에 개최된 제80차 법률위원회에서 300

톤안이 제시되었고, 가장 최근인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82차 법률위원

회의 비공식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300∼500톤 이상에 동의한 바

있다.

Bunker 협약안 채택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선박소유자, 보험자,

피해자 및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

이 우려되며, 그 영향의 정도는 선종별로 달랐다. 300톤 이상의 선박이

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으로 가정하고, 각 선종별 톤수별 현황, P&I 클럽

가입현황과 톤수별 평균보험료 등을 조사하여 Bunker 협약 가입으로 선

주가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조사하였다.

ⅰ) 우리나라 외항선 중 Bunker 협약 대상선박은 387척이며, 모두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어 Bunker 협약 채택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의 전

체보험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ⅱ) 연근해 어선은 모

두 300톤 이하이고, 원양어선은 446척이 보험가입 대상선박이다. 이 중

161척만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원양어선 선주가 Bunker 협약상의

오염손해 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P&I 클럽에 가입할 경우 연간보험

료는 300∼400톤급은 1,125달러, 400∼500톤급은 1,2 15달러이상이 될 것으

로 추정된다. ⅲ) 내항화물선은 보험가입 대상 선박이 2 14척이며, 이 중

에서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113척이다. Bunker 협약상의 책

임담보를 위한 연간보험료는 2,400달러에서 7,2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ⅳ) 내항여객선 중 Bunker 협약 가입시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은 38척이며, 35척이 P&I 클럽 미가입 선박이다. 이들의 연간보험료

도 내항화물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유조선 중 92 CLC 및 FC

의 대상선박을 제외한 Bunker 협약의 책임보험가입 강제대상 선박은 약

73척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톤 이상 선박은 운송화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에 가입하

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정유사에서 보험 미가입 선박의 선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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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요구하

는 책임한도액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Bunker 협약의 수용으로 선주 측의 법률

적 책임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 함

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측에서는 보장증명서 발급 및 관리 업무로

행정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헙업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설립되었고, 한국해운조합은 선주배상책

임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Bunker 협약의 수용은 선박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이들 보험사들의 영업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Bunker 협약 수용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 정비방안으로는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수용하는 방안과 단행법률

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법은 증명서 발급이나 벌칙 등과 같

은 행정법의 요소를 규정할 수 없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의

정의, 책임의 주체, 책임한도액, 2차 보상 등에서 Bunker 협약안과 차이가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부록으로 가

칭 연료유 오염손해배상법(안)을 제시하였다.

2 . 결 론

1) 협약채택을위한외교회의대책

Bunker 협약안은 2001년 3월에 개최되는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

다. 협약 내용 중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

입하게 하는 선박을 몇 톤 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협약의 발효

요건 그리고 결의서의 채택이다.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홍콩과 중국이 제

안한 문서와 호주 등이 제안한 문서가 있다. 홍콩과 중국은 선박의 연료

유 적재용량과 G/T와의 관계 조사와 CLC의 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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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2,000DWT인 것을 근거로 1만G/T이상 또는 5천G/T이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를 경우 대다수의 선박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책임보험 강제제도 도입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협약 제정

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최근

인 2000년 10월에 열린 제82차 법률위원회에서는 호주가 150∼250톤, 400

톤 및 500톤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 있고, 동

법률위원회의 비공식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300∼500톤 이상의 안

을 선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300톤 이상의 선

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Bunker 협약안 채택시를 대비하여 선

종별 톤수별 대상선박 및 P&I 클럽 가입현황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외항선, 어선 및 유조선(CLC 대상 제외)의 경우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내항화물선과 내항여객선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내항화물선과 내항여객선이 한국해운

조합의 회원사이고, 한국해운조합에서는 금년 초부터 선주상호책임공제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선사가 선주상호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

의 CLC의 유류오염손해 담보를 위해 운영하였던 유류오염공제와 같이

적절한 보험료로서 Bunker 협약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unker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300톤∼500톤 이상에 대하여 보험가

입을 강제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발효요건과 관련하여 협약발효를 위한 가입국수는 10개국, 12개국

및 15개국이 제시되고 있으나 HNS 및 76 LLMC의 발효요건과 동일한 12

개국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발효시기는 발효요건 충족 후 6개월, 12

개월 및 18개월 후로 하자는 안은 어느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약 가입국의 국내발효시기는 가입 후 3개

월 및 12개월 후로 하자는 제안도 또한 이미 우리나라가 3개월 후를 채

택하고 있는 76 및 96 LLMC, MARPOL, OPRC 등을 수용한 바 있으므로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Bunker 협약의 책임한도액

을 96 LLMC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 인상하기 위하여 76 LLMC를 96

LLMC가 발효되는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 후 폐지하자는 결의서 채택

문제는 76 LLMC을 수용한 상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박소유

자의 책임한도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96 LLMC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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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96 LLMC 발효 즉시 76 LLMC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96 LLMC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76 LLMC를 폐지하자는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Bu n ker 협약안수용방안

Bunker 협약을 수용할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선박의 톤수기준 문제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한국해운조

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활성화할 경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현황도 한

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과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운영

으로 대응할 준비가 마련된 상태이다. 한편 Bunker 협약의 수용으로 정부

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는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선급이나 검사협회에 대행하거나 해기사 시험업

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행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Bunker

협약상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증명서발급업

무와 함께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박안

전법 제8조 및 선박직원법 제23조 참조).

Bunker 협약 수용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증명서 발급이나 벌칙 등과 같은 행정법

의 요소로 상법에의 수용은 곤란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의

정의, 책임의 주체, 책임한도액, 2차 보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법

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Bunker 협약이 채택되어

국내법으로 수용할 경우 HNS 협약을 수용한 가칭 유해·위험물질 해상

운송책임에 관한 법률 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가칭 선박연료

유 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 유류오염손해배상관련의 법률의 통합정비 방

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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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선박 연료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

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 및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 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 항행용 주정을 말한다.

2. 사람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이를 구성하는 하부기관을 포함하여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단체 혹은 사설단체를 말한다.

3. 선박소유자 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를 말하며, 등록선주, 나용선자

및 선박의 운항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4. 등록선주 라 함은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이 소유하

는 선박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

는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기타의 단

체를 이 법에 의한 등록선주로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의한 등록선주로 본다.

5. 연료유 라 함은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

려고 하는 탄화수소 광물유(윤활유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연료유의 잔존물을 포함한다.

6. 연료유오염손해 라 함은 다음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취하였거나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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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나.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7. 사고 라 함은 연료유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연료유오염손해를 일

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

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8. 방제조치 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연료유오염손해를 방지 또

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

리적 조치를 말한다.

9. 보험자등 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연료유오염손해배상보장계

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한채권 이라 함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 수익채무자 라 함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 있어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외의 자를 말한다.

12. 협약 이라 함은 2001년 선박연료유오염손해의민사책임에관한국제

협약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연료유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

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적용제외) 이 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

의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손해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연료유오염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제 5 조 (연료유오염손해배상책임) ① 연료유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

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연료

유오염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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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내란·폭동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

생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의 관리의 하자만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사고가 2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그 연료유오염손해

가 어느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그 연료유오염손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본문의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의 사

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선박으로 인하여 연료유오염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연료유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6 조 (배상책임의 참작) 연료유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 7 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연료유오염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법인의 경우에는 무

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연료유오염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연료유오염손

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책임협약의 비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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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책임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1.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 3천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300톤 이상 500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계산단위에 상당

하는 금액

3.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

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67계산단위, 2만톤을 초과

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25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3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

액을 순차적으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 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

에관한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

른다.

제 9 조 (선박의 톤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

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제 1 0조 (책임제한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책임의 제한은 선박마다 동일사

고로부터 생긴 그 선박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제 1 1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선박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제 1 2조 (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연료유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 연료유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3조 (선박소유자에 대한 연료유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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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 14조 (외국판결의 효력) ① 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

는 외국법원이 연료유오염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

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

법 제47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중 외국판결이 제203

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를 연료유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로 본다.

제 3 장 연료유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제 1 5조 (보장계약의 체결강제)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 ]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외의 [ ]이상의 선박으로 국내항에 입·

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보장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

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

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 16조 (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의 연료유에 의

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인

하여 그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

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

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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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보험회사·금융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이

어야 한다.

③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 이행담보금액은 각 선박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1 7조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

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

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보험자등은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

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자등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18조 (보험자등에 대한 연료유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등에 대한 소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 9조 (보장계약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협약 체약국인 외국

의 국적을 가진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

결한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

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증명서 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

약의 종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교부·재교부·유효기간·수수료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 0조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

은 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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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인에 대하

여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신고인은 지체없이 제1항의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 1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유

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장계약이 실효된 경우 또는 보장계약이 제15조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장계약증명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 2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① [ ]톤이상의 선박은 보장계약증명서

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보장계약증명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전자형식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외의 [ ]이상의 선박으로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에는 협약 체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협약

부속서의 양식에 의한 서면 또는 외국이 연료유 민사책임협약 제7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비치

하여야 한다.

제 4 장 책임제한의 절차

제2 3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①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사건은 그 연료

유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손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밖에서 취한 방

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

속한다.

제2 4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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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생긴 연료유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

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2 5조 (공탁명령)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내

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사

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

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책임제한절차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현금공탁

에 갈음하여 공탁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 6조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 방제

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법 제43조·제45조(책임제한절차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 7조 (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 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

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에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3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책임제

한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

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

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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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

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 8조 (책임제한절차법의 준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외에 책임제한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

제한절차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중 이

법 은 각각 연료유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 으

로, 동법 제10조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 는 제한채권의 액이

이 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 로, 동법 제11조제1항중 상법 제747

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 은 책임한도액 으로,

동법 제17조제1호중 상법 제752조제1항 은 이 법 제7조제2항 으로,

동법 제18조제1호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

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은 제한채권의 총액이 로, 동조제2호

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로, 동법 제53조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 는 분류 로, 동법

제56조중 그 내용과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

의 분류가 는 그 내용이 로, 동법 제57조제2항중 및 상법 제747조제1

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는 을 정한다 로,

동법 제66조제2항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

에 따라 다음 은 다음 으로 본다.

제2 9조 (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하는 것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 0조 (선박우선특권) ①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선박,

그 속구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861조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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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 1조 (연료유오염손해의 감정) 선박연료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

해액의 산정, 연료유오염손해의 감정을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 2조 (출입검사·보고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분담금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 3조 (공용선박) 이 법의 규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

용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 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접수 및 교부, 재교부

및 수수료 징수

2. 제20조의 규정에의한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및

재교부

3. 제2 1조의 규정에 의해 반납하는 보장계약서의 수령

제 6 장 벌 칙

제3 5조 (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

한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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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수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 6조 (뇌물의 공여등)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 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

항에 입·출항등을 한 자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은 자

제3 8조 (벌칙)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 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2 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

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

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등을 비치하지 아니

하고 국내항에 입·출항등을 한 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정

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 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제39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 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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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 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

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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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명 :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안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이 협약 체약국은

RECALLING article 19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which provides that States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각국이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를 상

기하며,

RECALLING ALSO article 235 of that Convention, which provides that,

with the obj ective of assuring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in respect

of all damage caused by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States shall

co-operate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leve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법의 관련규칙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협력

하여야 한다는 동 협약 제235조를 또한 상기하며,

NOTING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in ensuring that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damage caused by the maritime carriage of certai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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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름의 해상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

을 보장하는 1992년 유류오염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92년 유류

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성공에 주목하

고,

NOTING ALSO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maritim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으로 초래된 손해에 관하여 적절하고 신속

히 그리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위험·유해물질 해

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을 또한 주목하고,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strict liability for all forms

of oil pollution which is linked to an appropriate limitation of the level of

that liability,

그러한 책임수준의 적절한 책임제한과 연계하여 모든 형태의 유류오염

에 관하여 엄격책임을 확립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CON SIDERING that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payment of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oil

carriage as fuel on ships,

선박의 연료로 운송되는 유류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적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

하여,

DESIRING to adopt uniform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questions of liability and providing adequate compensation in

such cases,

이러한 경우에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된 국제규칙 및 절차를 채택할 것을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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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GREED as follows: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Article 1

제 1 조

Definitions

정 의

1. Ship means any seagoing vessel and seaborne craft, of any type

whatsoever.

1. 선박 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 항행용 주정을 말한다.

2. Person means any individual or partnership or any public or private

body, whether corporate or not, including a State or any of its constituent

subivisions.

2. 사람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이를 구성하는 하부기관을 포함하여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단체 혹은 사설단체를 말한다.

3. Shipowner means the owner, including the registered owner, bareboat

charterer, manager and operator of the ship.

3. 선박소유자 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를 말하며, 등록선주, 나용선자 및

선박의 관리자 및 운항자를 포함한다.

4. Registered owner means the person or persons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ship or,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the person or persons

owning the ship. However, in the case of a ship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by a company which in that State is registered as the ship's

operator, registered owner shall mean such company .

4. 등록선주 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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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

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선박이 그 국가

내에서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된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에는 등록선주 라 함은 그 회사를 의미한다.

5. Bunker oil mean any hydrocarbon mineral oil, including lubricating oil,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the operation or propulsion of the ship,

and any residues of such oil,

5. 연료유 라 함은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려고

하는 윤활유를 포함한 탄화수소 광물유를 말하며, 그 연료유의 잔존물

을 포함한다.

6. Civil Liability Convention mea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as amended.

6. 민사책임협약 이라 함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

제협약 및 그 의정서를 말한다.

7. Preventive measures means any reasonable measures taken by any

person after an incident has occurred to prevent or minimize pollution

damage.

7. 방제조치 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 의해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8. Incident means any occurrence or series of occurrences having the same

origin, which causes pollution damage or creates a grave and imminent

threat of causing such damage.

8. 사고 라 함은 오염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오염손해를 야기할 중대

하고도 절박한 위협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이나 동일한 원인의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Pollution damage means:

9. 오염손해 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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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ss or damage caused outside the ship by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the escape or discharge of bunker oil from the ship, wherever such

escape or discharge may occur, provided that compensation for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other than loss of profit from such

impairment shall be limited to costs of reasonable measures of

reinstatement actually undertaken or to be undertaken; and

(a) 유출 또는 배출 장소를 불문하고 선박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으로 그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다만, 환

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은 실

제로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합리적 복구조치비용에 한한다.

(b) the costs of preventive measures and further loss or damage caused by

preventive measures.

(b) 방제조치비용 및 방제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추가적 손실 및 손해.

10. State of the ship's registry means, in relation to a registered ship, the

State of registration of the ship and, in relation to an unregistered ship,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is entitled to fly .

10. 선적국 이라 함은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의 등록국을 말하며,

미등록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에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기국을 말한

다.

11. Organiz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1. 기구 라 함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12.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12. 사무총장 이라 함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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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제2조

Scope of application

적용

This Convention shall apply exclusively :

이 협약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a) to pollution damage caused:

(a) 다음 영역에서 발생된 오염손해

(ⅰ) in the territor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of a State Party , and

(ⅰ) 체약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에서 발생된 오염손해

(ⅱ)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State Party ,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r, if a State Party has not

established such a zone, in an area beyond and adj 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at State determined by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extending not more tha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is

measured;

(ⅱ)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체약국이

결정한 그 국가의 영해에 접속 또는 비접속된 수역으로서 그 국가

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까지 확장된

해역 내에서 일어난 오염손해.

(b) to preventive measures, wherever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amage

(b) 장소를 불문하고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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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3 조

Liability of the shipowner

선박소유자의 책임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the shipowner at

the time of an incident shall be liable for pollution damage caused by

any bunker oil on board or originating from the ship, provided that, if an

incident consists of a series of occurrences having the same origin the

liability shall attach to the shipowner at the time of the first of such

occurrences

1.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적재된 또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일련

의 사고일 때 책임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

2. Where more than one person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ir liability shall be j oint and several.

2. 제1항에 따라 책임있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그들은 연대적으로 책임

을 진다.

3. No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shall attach to the shipowner if it is

proven that :

3. 선박소유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그에게 귀속하지 아니한다.

(a) the damage resulted from an act of war, hostilities, civil war,

insurrection or a natural phenomenon of an exceptional, inevitable and

irresistible charact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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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의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

력적인 성질의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또는

(b) the damage was wholly caused by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the

intent to cause damage by a third party; or

(b)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또는

(c) the damage was wholly caused by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maintenance of lights or other navigational aids in the exercise of that

function

(c)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4. If it is proven that the pollution damage resulted wholly or partially either

from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by the person

who suffered the damage of from the negligence of that person, the

shipowner may be exonerated wholly or partially from liability to such

person.

4. 손해가 손해를 입은 사람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

고 행하여진 작위 혹은 부작위 또는 그 사람의 부주의에 전적으로 또

는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음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5. No claim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shall be made against

the shipowner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5. 이 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선박소유자에게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6.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any right of recourse of the

shipowner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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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박소유자

의 상환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rticle 4

제 4 조

Exclusions

배 제

1.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ollution damage as defined in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whether or not compensation is payable in

respect of it under that Convention.

1. 이 협약은 민사책임협약에 의하여 보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

책임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오염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arships, naval auxiliary or other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for the time being,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2.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해

서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일시적으로 비상업용으로만 사용

되는 정부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 State Party may decide to apply this Convention to its warships or

other ships described in paragraph 2, in which case is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thereof specify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application.

3. 체약국이 제2항에 규정된 군함 및 기타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적용조건 등을 규정한 사항을 사무총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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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th respect to ships owned by a State Party and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each State shall be subj ect to suit in the jurisdictions set forth

in article 9 and shall waive all defences based on it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4. 체약국 국가소유의 선박으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관

련하여, 각 체약국은 제9조에 규정된 관할권에 의한 소송에 따라야 하며

주권국가로서 그의 지위에 기인하는 모든 항변을 포기하여야 한다.

Article 5

제 5 조

Incidents involving two or more ship

두 선박 이상이 관련된 사고

When an incident involving two or more ships occurs and pollution

damage results therefrom, the shipowners of all the ships concerned, unless

exonerated under article 3, shall be j 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ll such

damage which is not resonably separable.

사고가 2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그로 인해 오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3조에 의

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손

해에 관하여 연대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Article 6

제 6 조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shipown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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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providing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o limit liability

under any applicable national or international regime, such as the Convention

on Limita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s amended.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 등과 같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

체제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Article 7

제 7 조

Compulsory insurance or financial security

강제보험 또는 재정보증

1. The registered owner of a ship having a gross tonnage greater than [ ]

registered in a State Party shall be required to maintain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uch as the guarantee of a bank or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 to cover the liability of the registered owner for pollution

damage in an amount equal to the limits of liability under the applicable

national or international limitation regime, but in all cases, not exceeding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for

Martime Claims, 1976, as amended.

1. 체약국에 등록된 총톤수 [ ]이상의 선박의 등록 소유자는 이 협약에

의거한 손해에 대한 등록선주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한 경우

에도 1976년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및 그 의정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하에서의 책

임한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은행보증이나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하여

야 한다.

2. A certificate attesting that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s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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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ssued to

each ship after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a State Party has determined

tha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I have been complied with. With

respect to a ship registered in a State Party such certificate shall be

issued or certifi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State of the ship's

registry ; with respect to a ship not registered in a State Party it may be

issued or certifi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any State Party . This

certificate shall be in the form of the model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and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2. 체약국의 적절한 기관은 제1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 후 각 선

박에 대하여 이 협약 규정에 따라 보험 및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인증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

등록 국가의 적절한 기관은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해 주어야 한다.

체약국의 적절한 기관은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부속서Ⅰ의 표준 양

식에 따라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name of ship,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and port of registy ;

(a) 선박의 명칭, 선적의 식별번호 또는 부호 및 선적항

(b)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registered owner;

(b) 등록 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c)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c) IMO 선박식별번호

(d) type and duration of security ;

(d) 보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

(e)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iss of insurer or other person giving

security and, where appropriate, place of business where the insurance

or security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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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보험업자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기타 사람의 성명 및 주된 사업장

소 그리고 적절한 보험 또는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f) periof of validity of the certificate which shall not be longer than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insurance or other security .

(f) 보험 또는 기타 보증의 유효기간보다 길지 아니한 증명서의 유효기간

3. (a) A State Party may authorize either an institution or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it to issue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2. Such

institution or organization shall inform that State of the issue of each

certificate. In all cases, the State Party shall fully guarantee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certificate so issued and shall undertake

to ensur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satisfy this obligation.

(a) 체약국은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증명서의 발급을 체약국이 인정

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기관이나 기구는 그

체약국에게 증명서 발급 때마다 통지하여야한다. 모든 경우에 체약국

은 그렇게 발행된 증명서의 정확성을 전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이러

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b) A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

(b) 체약국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ⅰ) the specific responsibilities and conditions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recognised by it;

(ⅰ) 체약국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위임한 권한에 대한 특정

책임과 조건 :

(ⅱ) the withdrawal of such authority ; and

(ⅱ) 그러한 권한의 철회 : 그리고

(ⅲ) the date from which such authority or withdrawal of such authority

takes effect .

(ⅲ) 그러한 권한의 개시나 철회의 효력발생일

An authority delegated shall not take effect prior to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notification to that effect was given to the Secretary-General.



118

위임된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그 효력에 관하여 통지가 된 날로부터 3

개월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되어서는 아니한다.

(c)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uthorized to issue certificates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all, as minimum, be authorized to withdraw these

certificates if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have been issued are not

maintained. In all cases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shall report such

withdrawal to the State on whose behalf the certificate was issued.

(c) 체약국은 이 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기구

에게 증명서의 발급조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최소한 그 증명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관

이나 기구는 증명서를 발급 받았던 자를 대신하여 체약국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The certificate shall be in the official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issuing State. If the language used is not English, French of Spanish, the

text shall include a translation in to one of these languages and, where

the State so decide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may be omitted.

4. 증명서는 발급 국가의 단일 또는 복수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본문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약국이 결정

하면 체약국의 공식언어를 생략할 수 있다.

5. The certificate shall be carried on board the ship and a copy shall be

deposited with the authorities who keep the record of the ship's registry

or, if the ship is not registered in a State Party, with the authorities

issuing or certifying the certificate.

5. 증명서는 선박 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그 사본 1부는 선적등록을 보관

하는 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선박이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

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하는 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6. An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shall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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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article if it can cease, for reasons other than the expiry of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insurance of security specified in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efore three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to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unless the certificate has been

surrendered to these authorities or a new certificate has been issued within

the said period.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similarly apply to any

modification which results in the insurance or security no longer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6.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은 이 조 제2항에 의거한 증명서에 명시된 보

험 또는 보증의 유효기간의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기관에 이의 종료 통보를 행한 일자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이

전에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기간 내에 증명서를 동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요건

을 충족하지 않는다. 전술한 규정은 보험 또는 보증으로 하여금 이 조

의 규정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변

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The State of the ship's registry shall, subj 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etermine the conditions of issue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7. 선박등록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증명서의 발급조건

및 유효기간을 결정하였다.

8.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State Party

from relying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other States or the

Organization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ing to the financial

standing of providers of insurance or financial secu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 such cases, the State Party relying on such

information is not relieved of its responsibility as a State issuing the

certificate required by paragraph 2.

8. 체약국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 유

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선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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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선박은 그것이 그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책임이 제1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부

담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선적국의 적절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비

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본에 가

능한 한 엄격히 따라야 한다.

9. Certificates issued or certified under the authority of a State Party shall

be accepted by other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be regarded by other States Parties as having the same force as

certificates issued or certified by them even if issued or certified in

respect of a ship not registered in a State Party . A State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 with the issuing or certifying State should it

believe that the insurer or guarantor named in the insurance certificate is

not financially capable of meeting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is

Convention.

9. 체약국의 권한으로 발급되거나 인증된 증명서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

하여 타 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하며, 자국에 의하여 발급 또는

인증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인증

된 증명서에 기명된 보험업자 또는 보증인이 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

명서의 발급 및 인증한 국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Any claim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may be brought

directly against the insurer or other person providing financial security

for the registered owner's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In such case the

defendant may, even if the shipowner is not entitled to limitation of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6, limit liability to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of the insurance of other financial security required to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defendant may further

invoke the defences (other than the bankruptcy or winding up of the

shipowner) which the shipowner would have been entitled to invoke,

including limitation pursuant to article 6. Furthermore, the defendan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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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ke the defence that th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shipowner, but the defendant shall not invoke any

other defence which the defendant might have been entitled to invoke in

proceeding brought by the shipowner against the defendant. The

defendant shall in any event have the right to require the shipowner to

be j oined in the proceedings.

10. 손해배상 청구는 오염손해에 대한 등록선주의 책임을 위한 보험업자

또는 기타 재정보증자를 상대로 직접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청구인 선박소유자의 제6조에 따른 책임을 제한할 권리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지되도록 요구된 보험 또는 기타 재

정보증의 금액과 동등한 금액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제6조에 따른 책임제한을 포함한 선박소유자 자신이 주장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항변 (선박소유자의 파산 또는 청산은 제외)을 원용할

수 있다. 그밖에 피청구인은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기인하였다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그를 상

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있는 기타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에게 소송절차에 참가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 A State Party shall not pemit a ship under its flag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o operate at any time, unless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under

paragraphs 2 or 14 of this article.

11. 체약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

여금 제2항 또는 제14항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는 그 선

박이 어느 때이든 운항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Subj 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under its national law, that insurance of other security , to the extent

specified in paragraph 1, is in force in territorial respect of any ship

having a gross tonnage greater than [ ], wherever registered, entering

or leaving a port in its territory, or arriving at or leaving an off-shore

facility in its territori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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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은 [ ]총톤 이상의 선

박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지를 불문하고 그의 영역 내에 있는 항구

에 입항하거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해상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

하여 제1항에 명시된 범위의 보험 또는 기타의 보험이 적용되도록 국

내법령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1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a State party may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that, for the purposes fo paragraph 12, ships to

which paragraph 1 applies are not required to carry on board or to

produce the certificate required by paragraph 2, when entering or leaving

ports or arriving at or leaving from offshore facilities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the State Party which has the obligation to issue the

certificate required by paragraph 2 has notified the Secretary General that

it maintains records in an electronic format, accessible to all States

parties, attesting the existence of the certificate and enabling States

Parties to discharge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2.

13.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제12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자국 영해내의 항구나 해양시설에 입출항할

때 제2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선내 소지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

하는 선박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서 요구되는

증명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체약국이 증명서의 존재가 입증되어서 제

12항에 의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모든 체약국들이 접근할 수 있

는 전자 형식의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14. If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s not maintained in respect of a

ship owned by a State Party ,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lating

thereto shall not be applicable to such ship, but the ship shall carry a

certificate issued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State of the ship's

registry stating that the ship is owned by that State and that the ship's

liability is covered within the limit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uch a certificate shall follow as closely as possib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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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rescrib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14. 체약국이 소유한 선박에 관하여 보험이나 기타 재정보증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이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선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선박이 그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책임이 제1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담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적

국의 적절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

서는 이 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본에 가능한 한 엄격히 따

라야 한다.

Article 8

제8조

Time limits

제척기간

Rights to compens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an action is brought thereunder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damage occurred. However, in no case shall an action be brought more than

six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cident which caused the damage. Where the

incident consists of a series of occurrences, the six-years' period shall run

from the date of the first such occurrence.

이 협약에 의거한 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협약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도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

도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

다.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은 일련의 사

건의 최초사건의 의 일자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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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Article 9

Jurisdiction

재판관할권

1. Where an incident has caused pollution damage in the territor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or in an area referred to in article 2(a)(ⅱ) of one or

more States Parties, or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event or

minimise pollution damage in such territor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or in such area, actions for compensation against the shipowner, insurer or

other person providing security for the shipowner's liability may be

brought only in the courts of any such States Parties.

1. 사고가 영해 혹은 제2조(a)(ⅱ)호에서 언급된 지역을 포함하는 1개 또

는 그 이상의 체약국 영토에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영해 혹은

영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방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배상을 위한 소송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

여 그 체약국의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2. Reasonable notice of any action taken under paragraph I shall be given to

each defendant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urts have jurisdiction to entertain

actions for compensation under this Convention.

3.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원이 이 협약에 의한 배상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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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제10조

Recognition and enforcement

승인과 집행

1. Any judgement given by a Court with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which is enforceable in the State of origin where it is no longer

subj ect to ordinary forms of review, shall be recognised in any State

Party , except ;

1. 제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국가에서 더 이상

의 통상의 재심형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어느 체

약국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한다.

(a) where the j udgement was obtained by fraud; or

(a) 판결이 기만행위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b) where the defendant was not given reasonable notice and a fair

opportunity to present his or her case.

(b)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통보와 자기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주

어지지 아니한 경우

2. A judgement recognis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nforceable in each State Party as soon as the formalities required in that

State have been complied with. The formalities shall not permit the merits

of the case to be re-opened.

2. 이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판결은 체약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각 체약국에서 집행된다. 형식적인 절차는 사건

의 본 안을 재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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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제11조

Supersession Clause

우선조항

This Convention shall supersede any Convention in force or open for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t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is

opened for signatur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Convention would be

in conflict with it; however,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arising under such

Convention.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서명, 비준 혹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어떠한 협약

에 대해서도 그 협약이 이 협약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된다. 그러

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체약국의 비

체약국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12

제12조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from ---- until ---- and shall thereafter remain open for

accessin .

1. 이 협약은 ---- 부터---- 까지 서명을 위하여 기구의 본부에 개방되며

그 후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States may express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is Convention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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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 협약에 가입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a) signature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유보조건 없는 서명

(b) signature subj 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follow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b)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

(c) accession.

(c) 가입

3.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Secretary-General.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한다.

4.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posi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existing State Parties, or after the completion of all

meas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with respect

to those State Parties shall be deemed to apply to this Convention as

modified by the amendment .

4. 현 협약의 개정사항이 전 체약국에 발효한 이후이거나 발효에 요구되

는 모든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그러한 개정에 의하여 수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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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제13조

States with more than one system of law

하나 이상의 법체계를 갖는 국가

1. If a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in which different systems of

law are applicable in relation to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modify this declaration by

submitting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1. 만약 한 나라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 협약에

서 다루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면,

서명 비준 수락 등인 가입 시에 이 협약이 모든 영토에 또는 하나의

영토에 또는 그 이상의 영토에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어느 때

라고 다른 선언서를 제출하여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Any such declar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Secretary- General and shall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2. 모든 선언은 IMO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3. In relation to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such a declaration :

3. 그러한 선언을 한 체약국에 대하여

(a) in the definition of registered owner in article 1(4), references to a

State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such a territorial unit;

(a) 제1항(4)의 등록선주 의 정의에서, 국가(a state)는 그러한 영토단위

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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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erences to the State of a ship's registry and, in relation to a

compulsory insurance certificate, to the issuing or certifing State,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territorial unit respectively in which

the ship is registered and which issues or certifies the certificate

(b) 선박등록국, 강제보험증서, 증서발행 또는 증명국은 그 선박이 등록

되고 그 증서를 발행 또는 증명한 영토단위 각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 references in this Convention to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law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e requirements of the law of the

relevant territorial unit; and

(c) 국내법의 요건에 대한 협약에서 참조는 해당 영토단위의 법의 요건

에 대한 참조로 해석한다.

(d) references in articles 9 and 10 to courts, and to judgements which

must be recognized in States Parties,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respectively to courts of, and to judgements which must be recognized

in, the relevant territorial unit.

(d) 제9항 및 제10항, 나라들에서 인정된 법원 및 판결은 그 해당영토

단위에서 인정되는 각각의 법원 및 판결로 해석한다.

Article 14

제 14 조

Entry into Force

발 효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 ] following the date on which

[ ] States have either signed it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have deposited instruments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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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whit the Secretary-General.

1. 이 협약은 [ ]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이 서명하

거나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 ]개월 후 발효한다.

2. For any State which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it after the

conditions in paragraph 1 for entry into force have been met,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 ]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f the appropriate instrument .

2. 제1항의 효력에 관한 조건이 이루어진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

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해당문서를 기탁한

후 [ ]일이 되는 날짜에 발효한다.

Article 15

제15조

Denunciation

탈퇴

1. This Convention may be denounced by any State Party at any time after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at State.

1. 이 협약의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탈퇴할 수 있다.

2. Denunciat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rumunt with the

Secretary-General.

2. 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A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fter its deposi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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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General.

3. 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한 후 12월 또는 탈퇴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16

제16조

Revision or amendment

개정 또는 수정

1. A conference for the purpose of revising or amending this Convention

may be convened by the Organization.

1. 기구는 이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The Organization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for

revising or amending this Convention at the request of not less than

one-third of the States Parties.

2. 기구는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개정 또는 수

정을 위한 체약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Article 17

제17조

Depositary

기탁

1. This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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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shall:

2. 사무총장은

(a)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is Convention of:

(a)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ⅰ) each new signature or deposit of instrument together with the date

thereof;

(ⅰ)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그의 일자

(ⅱ)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ⅱ) 이 협약의 탈퇴서 기탁 및 기탁일자

(ⅲ)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hit the date of the deposit and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 and

(ⅲ) 이 협약에 따른 기타 통지

Article 18

제18조

Transmission to United Nations

UN에 송부

As soon as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text shall be trans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문을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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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제19조

Languages

언어

This Convention is established in a single original in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이 협약은 동등한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 및 스폐

인어로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된다

DONE AT LONDON this ................day of .........................

.................년 .................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that purpose have signed this Convention.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동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

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